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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근대화라는 용어는 논쟁적인 개념이다. 근대화를 봉건제에서 자본주의

로 이행하는 과정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보편적 발전 과정으로 파악할 

것인지에 따라 가치판단과 접근 방법이 달라진다. 전자의 입장에서는 근

대화란 서유럽화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불가피하게 유럽중심주의

에 빠지게 될 것이다. 후자의 입장에 서면 그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

어서 굳이 근대화라는 용어가 필요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게 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근대화’라는 용어는 될 수 있는 한 가치판단을 배제

하고 사용되며 역사적 단계를 특징짓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즉, 정형화된 

형태와 내용을 가진 개념으로서의 ‘근대화’라기 보다는, 하나의 역사적 

국면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근대성’(modernity)이, 일정한 사회-경제-지

리적 조건 속에서 유사한 혹은 상이한 경로를 통해 실현되는 과정의 연속

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근대화(의 결과)에 대한 가치판단을 

내리기 이전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데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

다.

근대화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암묵적이건 명시적이건 근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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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에 대해 가치판단을 전제로 하였는데, 이것은 역사적 사실에 육박

해 들어가는데 장애가 된다. 예컨대 한국 근대화의 기원이 내부에 자생적

으로 있었는가(내발적 발전론) 아니면 외부에서 이식되었는가(이식론) 하

는 논쟁도 있지만 이러한 논쟁은 사실 역사적 사실을 앞세운 논쟁이라기 

보다는 이데올로기를 앞세운 자기 정당화 혹은 아전인수적 역사 해석일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분석의 단위를 세계체제로 옮겨놓은 세계체제론

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논쟁 자체가 별로 의미 없는 논쟁이 된다. 즉, 

‘근대적 자본주의’ ‘근대성’이 유럽의 예외성과 우월성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은 1300년대부터 1800년대까지 세계경제체제에서 동아시아(특히 중

국)가 누렸던 정치경제적 중심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몰역사적 추론이

며, (동)아시아가 봉건제로부터 자본주의 단계로 이행했다는 식의 추론 역

시 유럽중심적인 이데올로기를 무리하게 적용시킨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 글의 연구 목적은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전개된 물운동이 갖는 

역사적 의의를 고찰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에서 전개된 근대화의 특

성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은 기본적으로 생태

적 요소이지만, 사회-경제-정치-문화 분야를 가로질러 독특한 역사와 지리

를 만들어간다. 근대화는 기본적으로 지리적 의미의 근대화이며, 한국의 

경우 물을 통해 이러한 지리적 변형과 경제의 팽창과 수축, 그리고 문화

와 가치의 변화 등을 추적해볼 수 있다. 근대화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은 역사적으로 식민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게는 중요한 과

제라고 할 수 있다. 식민지 시기를 관통하면서 19세기 이후 서유럽의 경

제 성장 모델을 도입해왔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우선 물이 단순한 물리

적 물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물운동은 사회적 구

성과정에서 특별히 성찰성의 계기로 작동한다는 것을 제시할 것이다. 이

러한 이론적 작업을 토대로 한국의 근대적 발전 과정에서 물이 어떻게 구

성되어 왔는지를 주로 수자원 관리 정책을 중심으로 고찰해볼 것이다. 그

리고 나서 근대적 물관리 방식에 대한 성찰적 도전으로서의 물 운동이 어

떻게 발전해왔는지 사례연구를 통해 밝히고, 앞으로 한국에서 물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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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2. 물 운동에 대한 이론적 모색

1) 사회적 구성주의와 물 운동

자연과 사회는 매우 포괄적인 차원에서 관계를 맺는다. 즉, 사회에 의

한 자연의 專有는 경제적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非물질적 차

원(상징적, 상상적 차원)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1) 이것은 관념적으

로만 존재하는 자연과 사회의 이분법적 분리 논의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

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과 사회는 분리된 채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리고 공간의 차이에 따라 변증법적으로 관련을 맺

으며 서로 통합되어가면서 변화해 가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일반적으로 

사회와 분리된 자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지리적으로 상이한 방

식으로 ‘자연-사회’라는 존재가 계속 형태를 바꾸어 가는 것이며, 이 과정

은 모순과 갈등으로 가득 찬 것이다(Eder, 1996a; 1996b; Swyngedouw, 

1999). ‘자연-사회’의 이러한 시․공간적인 변증법적 통합을 본 논문에서

는 ‘자연의 사회적 구성’이라고 표현하고자 한다.

‘자연의 사회적 구성’(이하 사회 구성주의라고 함)에 따르면 인간이 자

연을 전유할 때는 반드시 그 사회에서 형성된 문화라는 여과장치를 매개

로 하기 때문에 자연은 문화적 실천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다시말해

서, 어떤 실체가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해석활동과 의미부여라는 

사회적 메카니즘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의미에서 환경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 의미부여 행위가 자연과 사회의 

상호작용과 통합을 보증하는 유일한 단서가 된다. 그러므로 사회 구성주

1) 이것은 르페브르(1991)가 제시한 공간의 세가지 차원을 참조하여 제시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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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 관점은 환경 문제에 대한 접근에서 담론과 非물질적 영역(이데올로

기, 상상력, 상징, 문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여기서 담론이란 “물리

적이고 사회적인 실재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일련의 실천으로서, 생산

되고, 재생산되며, 전환되는 사고, 개념, 범주를 의미한다(Hajer, 1995: 

60). 사회 구성주의에 기초한 논의들은 대체로 담론 분석을 통해 환경문

제의 제기과정이나 해결과정에 개입되어있는 정치적 권력관계를 분석한

다. 즉, 특정한 환경문제가 어떤 담론구조와 정치권력에 의해 하나의 사

회적 이슈로서 형성되기도 하고 배제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에 초점을 맞

추고 있는 것이다(Escobar,1995; 1996, Szasz,1991).2) 사회 구성주의에 의

하면 어떤 자연과학적 조사에 근거하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이

고 일관된 생태위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위기에 대한 다양한 환

경 담론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Hajer, 1996: 258). 따라서 사회적 

구성주의의 입장에 근거한 물 운동 연구는 물과 관련된 환경 담론을 생산

하는 집단들의 형성과정에 주목하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사회제도(사회

정의, 민주주의, 자연과 사회의 관계 등)에 대한 성찰(reflexivity)이 어떻게 

수행되는가를 중요한 의제로 설정하게 된다(Hajer, 1996: 265). 

2) 위험사회와 재귀적 근대화

물 운동에서 성찰의 수행이 중요해지게 되는 이유는 현실적인 여건의 

변화, 즉 우리사회가 위험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상황 판단 때문이기도 

하다. 대체로 전통적 사회는 공동체적(communal)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2) 담론이나 非물질적 영역을 강조한다고해서 사회구성주의적 입장에 있는 논의들

이 실제로 발생하는 물질적 차원의 자연변화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일

부 사회적 구성주의자들은 환경문제가 전적으로 열성 환경운동가들이나 매스 

미디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펴기도 하지만(Mazur & 

Lee, 1993; Bailey, 1993), 베스트(Best, 1993)나 래프터(Rafter, 1992)와 같은 사

회적 구성주의자들처럼 환경 문제의 구성과정에서 경험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경험 자료에 기초하여 환경 문제가 형성된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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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공유함으로써 결속되는 반면, 근대사회는 집합적(collective)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공유하는 이해관계(interest)를 중심으로 결합되

는 특징이 있다(Lash, 1994: 114).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결합되는 근대 사

회에서는 개인이 원자화되고, 인간 관계는 추상적이고 탈인격화

(impersonalization)된다. 기든스에 따르면 이러한 인간 관계 속에서 인간은 

‘존재론적 불안’(ontological insecurity)을 느끼게 된다(Giddens, 1994).3) 울

리히 벡(Beck, U.)은 기든스가 제시하는 근대사회의 ‘존재론적 불안’이라

는 테제를 수용하지만, 그 존재론적 불안은 기본적으로 생태적 위기에서 

초래된 것이라고 본다. 벡은 단순근대화에 의해 초래된 생태적 위험과 불

확실성이 상존하는 사회를 위험사회(risk society)라고 이름 붙였다(울리히 

벡, 1997). 벡은 “만일 어떤 결정으로 인해 향후에 야기될 해악이 예측될 

수 있다면 그것을 위험(risk)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위험사회란 

산업사회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위험이 일상화되어버린 사회이다.4) 

3) 뒤르켐(Durkheim, E.)의 사회 질서(social order)에 대한 관심을 계승하고 있는 기

든스(Giddens, A.)에게는 처음부터 이러한 사회구조적 변동이 개인에게 초래하

는 존재론적 불안(ontological insecurity)이 관심사였다. 기든스가 보기에 단순한 

근대화과정에서 비롯된 이러한 존재론적 불안은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의 

것이고, 따라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도 사회적, 심리적인 측면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그래서 기든스가 근대화에 대한 성찰(reflection)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전

문가 시스템(expert system)이었다(Giddens, 1994: 56-107). 즉, 기든스는 근대화

가 가져온 존재론적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을 채

택한다.

4) 기든스는 위험이‘개인들이 자신의 행위의 결과가 얼마나 위험한 지 모르는 채로 

어떤 행위를 수행할 경우’ 나타난다고 본다(Giddens, 1990:34-35). 기든스는 위

험과 위협(danger)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지만 울리히 벡은 이를 구분한다. 위

험은 계산이나 예측이 가능한 것인데 반해 위협은 ‘외부에서 야기된 해로움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비행기 사고를 예로 들어보자. 비행기를 이용하는 사람들

은 비행기 추락 사고의 위험을 통계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이를 감당하는 것이

다. 그러나 비행기가 추락하여 그 파편으로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것은 위협이

라고 할 수 있다. 즉, 위험은 예측 가능하고 통제가능한 것이지만 위협은 예측할 

수 없고 통제될 수도 없다(문순홍, 1998, 374-375). 한편 노진철(1998)은 울리히

벡과 유사하게 위험과 위협을 구분하는 니클라스 루만(Luhmann, N.)의 논의를 

설명하면서 risk를 위험부담으로, danger를 위험으로 번역한다. 그러나 내용은 

동일하다. 위험과 위협의 구분은 위천갈등을 설명할 때 중요한 함의를 가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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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회는 산업사회의 과학기술에 근거하여 내린 결정으로 인해 ‘위

험’(risk)과 ‘위협’(danger)이 등장하고 사회적인 규범체계가 자신이 약속한 

안전보장을 지킬 수 없을 때 나타난다. 위험사회의 정치적 특징은 갈등이 

재화(善)의 분배만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재앙(惡)의 분배를 

둘러싸고 일어난다는 데 있다.5) 

이 위험사회의 영향은 시․공간적으로 볼 때 무제한적으로 나타나는데, 

시간적으로 후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공간적으로는 전세계적으로 영향

을 미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위험사회의 결과들에 대해서

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기술적 선택의 능력이 

커짐에 따라서 그 결과를 계산하기가 점점 더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울

리히 벡은 이것을 ‘조직화된 무책임성’(organized irresponsibility)이라고 부

른다(Beck, 1995: 2, 63-65). 예컨대 문명사회의 핵심적인 요소인 화학물

질은 이제 극지방마저도 위협에 빠뜨리게 되었지만 적절한 최대기준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부주의하게 책정되어 있어서 유독물질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는 것에 아무도 대표로 나서서 책임을 질 수 없게 되었

다. 여기서 책임있는 어떤 사람을 찾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그러면 위험사회의 존재론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처방이 

필요한가? 벡은 존재론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再歸的 近代化’(Reflexive 

Modernization)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벡의 재귀적 근대화론에서 의도하는 

성찰성(reflexity)은 기든스의 전략과 달리 전문가 체제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한다. 벡이 보기에 위험사회의 성찰성이란 지식을 매개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지하지 못함’(unawareness)을 매개로 하는 성찰성이다

(Beck, 1990: 90). 다시말해 생태적 재난이 어느 정도인지 확실하게 인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전문가 시스템에 대한 개인의 의구심 증

가가 재귀적 근대화를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벡은 성찰성이 높

도 있다. 왜냐하면 낙동강의 오염을 위험으로 인식하는가 아니면 위협으로 인식

하는가에 의해 실천적 전략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5) 울리히 벡(1998: 21)에 실린 문순홍의 주석을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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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진 개인을 정치의 새로운 단위로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즉, 구조의 강

제로부터 자유로와지고, 자신의 ‘개인적 서사’(individual narrative)를 구성

할 수 있게 되어 성찰성이 증가한 개인의 비판적 능력이 단순 근대화의 

한계를 돌파하여 재귀적 근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

는 것이다.6) 

벡은 근대사회의 '정치'(Politik)가 '정치적인 것'(das politische)으로 변화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귀적 근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언급한다. 여

기서 ‘정치’란 제도와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정치를 의미하고 ‘정치적인 

것’이란 제도와 국가에서 벗어난 정치를 의미한다. 개인적 수준의 성찰성

의 증가와 이에 따른 ‘정치적인 것의 全面化’ 현상을 ‘개성

화’(personification)라고 하는데,7) 바로 이 개성화가 재귀적 근대화의 동력

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개성화를 통해 산업사회적인 자기 이해를 해체시

킴과 동시에 기존의 제도에 대한 성찰을 통해 자기 자신과 타자에 대한 

새로운 자기 이해를 발견하고 창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울리히 

벡, 1998: 179). 따라서 울리히 벡의 재귀적 근대화는 생태위기라는 존재

론적 불안에 대해, 개인적인 차원의 새로운 자기 이해와 새로운 관계의 

확보가 가져다오는 재귀적 근대화의 성찰성을 정치적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다.8) 

6) 래쉬는 기든스나 벡의 성찰성을 모두 인지적(cognitive)라고 파악하였다. 그러나 

벡은 기든스와 자신의 인지적 성찰성 개념이 다르다고 본다. 기든스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 맥락을 어느 정도 안다고 전제하는데 비해서 자신은 무지의 범주, 

즉 행위자가 결과를 전혀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범주, 즉 의도하지 않은 결

과(unintended consequences)까지 성찰성이라는 용어에 포함시킴으로써 기든스보

다 더 급진적인 면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울리히 벡, 1998: 46; Beck, 1998: 

84-85). 

7) 래쉬는 개성화를 individualization라고 표현하면서,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넘

어올 때 발생한 개인화(individuation)와 구분시키고 있다(Lash, 1994:113).

8) 울리히 벡의 이러한 개성화 전략은 미셀 푸코가 末年에 자신의 지적 관심을 담

론이나 지식/권력으로부터 ‘자기에 대한 기술’(technology of self)로 옮기고, 보편

적이지는 않지만 자신을 (性과 관련된)윤리적 주체로 만드는 그리스․로마인들

의 ‘자기에 대한 배려’(過多에 대한 自制)를 강조한 것을 연상시킨다(울리히 벡, 

1998: 327-331). 푸코는 원래 근대적 신체가 어떻게 권력에 의해 주체로 형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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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리히 벡의 개성화 전략은 주체의 적극적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다. 벡

이 주목하는 주체의 적극적 행위는 한마디로 ‘의심의 기술’이다. 의심의 

기술이란 미셀 드 몽테뉴(Michel de Montaigne)가 근대의 원칙으로 제시

했던 “모든 것을 의심하라”라는 언명을 급진화한 것이다. 벡이 보기에 위

험 사회에서는 이 의심의 기술을 통해 과학기술 전문가들의 지배가 가져

온 ‘제조된 불확실성’이나 ‘조직화된 무책임성’을 비판할 수 있고, 기존 

제도에 의해 형성되는 수동적 주체가 아닌 능동적 주체가 등장할 수 있으

며, 바로 이 능동적 주체에 의해서 재귀적 근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푸코가 자신 스스로를 지배하는 권력의 기술을 비판(비평)이라고 

명하면서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고자 하였다면, 벡은 의심의 기

술을 통해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제시하여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려고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울리히 벡, 1998: 327-331). 즉, 보편적이지 

않고 개별적인 의심의 기술을 통해 주체가 정치의 전면에 나서게 되는 것

이 재귀적 근대화의 핵심인 것이다.9) 

따라서 재귀적 근대화는 생태위기에 직면해서 개성화 전략에 의해 전

문가 중심의 과학기술 패러다임을 급진적으로 비판하고 의심함으로써 근

대화에 내재한 자기 비판의 계기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反

이성주의가 아니며, 오히려 칸트가 제시했듯이 이성에 대한 이성적 비판

을 급진화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의 성찰성이 중요해지는 맥락을 고

려하여 이 논문에서는 ‘물 운동’을 물과 관련된 환경담론을 사회적으로 

었는가에 관심을 가짐으로 해서 주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신의 마지

막 저작들(특히 『性의 歷史』, 2, 3권)에서는 행위를 형성하는 힘으로서 주체

의 ‘자기에 대한 기술’에 주목하였다. 푸코는 욕망하는 주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따라서 이같은 형태의 도덕에서 개인이 스스로를 윤리적 주체로 세

우게 되는 것은 자기의 행동 규칙을 보편화하면서가 아니다. 반대로 개인은 자

신의 행동을 개별화하고 변조시키며 심지어 그것에 부여된 합리적이고 심사숙

고된 구조에 의해 그의 행동에 특이한 광채를 부쳐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와 탐

구에 의해 스스로를 주체화하게 되는 것이다”(미셀 푸코, 문경자, 신은영 공역, 

1990,『성의 역사 제2권-쾌락의 활용』, 나남, 77쪽에서 인용).

9) 물론 벡은 위험사회에서 오히려 더 권위주의적인 국가관료기구가 등장할 가능

성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Dryzek, 1996: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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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하면서 기존의 물관리 제도를 포함한 사회제도 전반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는 개인 및 집단 행위라고 잠정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맥락에서 사회구성주의적 입장에서 물 운동을 살펴보는 장

점은 바람직한 ‘물과 사회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잠정적이지만) 사

회적 합의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물 관리와 관련된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비판할 수 있게 되

고 이에 대한 성찰을 동반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은 사회적으로 성찰

성을 높이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생태적인 사회를 위한 

‘문화적 진화’를 도모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물의 전유 과정에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와 가치의 대립으로 인해 빚어지는 물 운동 과정을 

분석하는데는 사회 구성주의에 기초한 접근방식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

다.

3) 물 운동의 평가기준

사회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전개된 물운동이 

갖는 역사적 의의를 고찰하고한국에서 전개된 근대화의 특성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시기별로 전개된 물 운동을 평가할 수 있

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물 운동에서 가장 중요

한 요소로서 성찰성을 고려하여 운동의 주체, 운동의 목표, 운동 전략에

서 이 성찰성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기준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즉, 운

동의 주체 면에서, 소수의 전문가나 지식인 혹은 전문 활동가 중심으로 

전개되는 운동에서 지역주민이나 개별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운동

의 중심 주체가 될 수록 성찰성이 늘어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성

화의 경향을 나타나기 때문이다. 운동의 목표 면에서는 운동이 달성하고

자 하는 목표가 소수에 의한 대중적 계몽과 같은 차원에서 ‘개성화’의 특

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공동체의 형성과 같은 

것으로 이동할 때 성찰성이 증가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향식 캠페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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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문제를 성찰적으로 인식하게 된 개인들이 모인 공동체에 의한 운동

이 위험사회에 적합한 운동의 목표라고 보기 때문이다. 운동 전략 측면에

서는 캠페인이나 홍보, 시위와 같은 전략에서 로비나 모니터링 그리고 지

역간 네트웍크와 같은 전략으로 이동해갈 수록 성찰성이 증가한다고 평

가할 수 있다. 소수에 의한 대중적 계몽 보다는 전문가나 전문지식에 대

한 의심에 기초한 모니터링 전략과 네트웍크 구축이 성찰성이 늘어난 개

인들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우

리나라에서 전개된 물 운동을 시기별로 살펴봄으로써 성찰성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위한 배

경으로 한구의 근대화 과정에서 물관리체제가 어떤 배경하에서 형성되어

왔는가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3. 한국의 근대적 물관리체제의 형성배경과 형성과정

1) 안보국가의 형성과 환경문제의 심화

한국에서 근대적 개발과정은 근대적 민족국가(nation-state)를 형성하는 

과정이었지만, 불행히도 이렇게 형성된 국가의 형태는 국가주의를 기초로 

한 안보국가(security state)였다. 일반적으로 근대적 민족국가는 민족주의

를 지배 이데올로기로 하여 국민들의 합의를 획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

이다. 그러나 민족보다는 국가를 숭배하는 국가주의적 국가는 사회적 통

합을 유지하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설득보다

는 폭력이라는 수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폭력의 정도와 형태는 다소 

다를 수 있어도 남한과 북한은 모두 이러한 폭력적 수단에 의한 국가형성 

기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형태의 국가는 일종의 ‘안보국

가’(security state)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의 근대적 민족국가가 대체로 ‘복

지국가’(welfare state)의 형태를 띠면서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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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는 것을 우선시 하는 것에 비해 ‘안보 국가’는 국가간 대치상황이라

는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내부의 ‘반국가적’ 적(敵)들을 제거하는데 초점

을 맞추게 된다. 이럴 경우 국민은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키는 주체가 아

니라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는데 동원되며 감시되는 대상으로 규정되게 

된다(김동춘, 2000). 

‘안보국가’의 특징은 비도덕적이라는 점이다. 근대적 민족국가의 중요

한 특징 중의 하나는 지배권력의 전횡을 견제하는 ‘법에 의한 지배’가 제

도적으로 정착되어 있어서 이를 통해 도덕적 권위를 획득한다는 점에 있

다. 물론 온전하게 공정한 사회라는 것은 이념형으로만 존재할 뿐이지만 

권력분립이 이루어지고, 의회가 국가로부터 독립되며, 대중들의 생활이 

향상되도록 지배질서가 더 많이 자유주의적 규범에 의해 인도된다면 법

에 의한 지배는 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유럽의 복지국가

는 법에 의한 지배를 확대하고 대중의 삶을 보호하려 한다는 측면에서 도

덕적이라고 할 수 있다(김동춘, 2000: 29). 하지만 개인주의, 자유주의와 

대치되는 국가주의를 기초로 하는 ‘안보국가’는 도덕적 기초를 가지기 어

렵다. 

하지만 어떤 국가든 폭력을 오랫동안 계속해서 휘두를 수는 없다. 국가

는 강제와 동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인데, 도덕적 기초가 취약한 ‘안보국

가’는 폭력과 더불어 금전을 활용하게 된다. 즉 도덕에 기초하지 않는 권

력이 대중들을 통제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물질적 보상’인 것이다

(김동춘, 2000: 31). 물질적 혜택이 늘어나고 소비생활이 윤택해져 지배질

서에 통합되게 되면 국가는 굳이 폭력을 행사할 필요성을 갖지 않게 된

다. 또한 근대적 국가에서는 개인과 국가의 성공이 경제적 능력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안보국가’였던 남한은 철저한 가시적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을 펴게 되고, 이를 통해 물질적 혜택을 누리는 대중들은 국가의 도

덕적 권위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지배질서에 통합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도덕적 정당성이 결핍된 ‘안보국가’는 경제성장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시켰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들(부와 권력의 집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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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한 부패, 환경파괴, 민주주의의 유보 등)에 대한 문제제기는 폭력

적인 방식으로 억압할 수 밖에 없었다.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은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진행되었다. 한

국의 산업화 과정은 ‘안보국가’의 권위주의적인 산업부문 통제, 수출주도

형의 중화학공업화에 의한 높은 경제성장률, 급속한 자본축적으로 특징지

워질 수 있다. 유입된 외국 자본과 값싼 노동력, 그리고 선진공업국들간

의 경쟁으로 인해 한국은 짧은 기간동안 경공업 제품 수출을 통한 산업화

를 달성할 수 있었다. 1970년대에는 이른바 오일쇼크(Oil Shock)로 이한 

높은 油價와 미국의 보호주의 장벽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투자

의 비율은 떨어졌으며, 인플레이션 비율이 높아졌고, 회사들의 도산이 이

어졌다. 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는 중화학 공업 제품의 수

출로 신속하게 전환하였다. 이런 전환이 가능했던 것은 당시 세계경제의 

노동분업구조가 재편되면서 노동집약적 산업과 공해산업이 한국으로 유

입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화학 공업의 성장은 소수의 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것은 국가가 자원배분을 시장 메카니즘에 맡기지 않고 직

접 결정했기 때문이다(Armsden, 1989: 139). 정부의 왜곡된 투자 배분으

로 인하여 1977년에서 1979년 사이에 중화학 공업을 담당하던 대기업간

의 과당경쟁이 일어났다. 그러나 막상 투자한 시설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시기에는 1979년의 2차 오일쇼크가 발생함으로써 과잉투자로 인한 실패

를 경험하게 되었다. 공장가동률은 하락하고 경기 침체가 심화되었으며 

1980년에는 국민총생산의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였다.10)

국가의 시장 경제 개입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특히 

중화학 공업에 대한 재정투융자가 핵심이었다. 예컨대 1973년 5월 대통

령령으로 설치된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는 중화학공업에 대한 재정지원

을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었다. 1973년부터 1980년 사이에 

정부소유의 한국산업은행은 중화학공업에 대해 1조 2,302억원(전체 제조

10) GNP성장률이 1980년에는 -5.2%였다(안승준, 1995: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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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대한 총대출의 80% 이상)을 대출하였는데, 대출이자가 일반 정기예

금의 이자율보다도 낮았으며 조세도 감면해주었다. 이러한 특혜에 대한 

대가로 정부는 기업들에게 일정한 이행기준(performance standard)를 부과

하였다. 즉, 정부가 정한 수출목표를 이행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불

이익을 주었던 것이다(안승준, 1995: 50-52). 이처럼 한국의 국가개입은 

앨리스 암스덴(Alice Armsden)이 지적하듯이 민간 기업에 대한 ‘紀

律’(discipline)이라는 독특한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Armsden, 1989: 14). 

민간은행은 정부에 의해 소유되고 통제되었으며, 새로운 산업으로의 진출

은 제한된 수의 기업에게만 허용되었고, 물가는 독점력에 대한 규제라는 

명분으로 통제되었으며, 자본의 해외 반출은 엄격히 통제되었으며, 중산

층으로부터 징수되는 세금은 사회적 서비스보다는 새로운 장기 투자에 

사용되었다(Armsden, 1989: 16-18).

민간 기업을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위주의적 정부가 추진한 중화

학공업화에 의한 산업화는 생태계의 보존(conservation)11)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정부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하

에 포항-제철, 울산-석유화학, 온산-비철금속, 창원-기계, 옥포-조선단지 

등 전국에 중화학공업단지를 건설하였으나 거기에 따른 생태계 파괴는 

정부의 강력한 정보 독점이나 통제로 인해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은 도덕적 기초가 없는 ‘안보국가’가 경제성장에 방

해되는 환경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차단하였기 때문이다.

1973년에 이르러 중화학공업 주도 산업정책이 본격화되면서12) 이를 위

한 산업기반조성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1973년 12월 ｢산업기지개발촉

11) conservation은 保存으로 preservation은 保全으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

존은 인공적인 수단을 통해 자연을 관리하여 생태계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것

이고, 보전은 인공적인 것을 배제함으로써 생태계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것을 

의미한다(오덤, 1998: 382-383).

12) 1973년 1월 12일 정부는 “중화학공업화선언”을 발표하였고, 이를 추진하기 위

해 1973년 2월 중화학공업 추진기구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월 1회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한국수자원공사, 

1994: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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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법｣13)이 제정 공포되어, 1974년 1월 한국수자원개발공사를 해체하고 

산업기지개발공사로 확대 발족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산업기지개발공사는 

수자원개발사업과 산업기지조성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것은 한국수자원개발공사가 구미공단 조성사업을 최단기간에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평가14)가 있었기 때문이었다(한국수자원공사, 1994: 121). 이후 

1988년 다시 한국수자원공사로 돌아오기 전까지 산업기지개발공사는 구

미공단 조성사업, 창원기계공업기지, 이리수출자유지역단지, 여천종합화학

공업기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한편, ‘안보국가’와 환경문제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하게 관찰해보아야 

할 것이 바로 소유권의 절대화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소유권은 

일차적인 권리이다. 그래서 국가의 강제력 사용은 바로 재산권의 보호라

는 목적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이다. 초기의 자유주의 사상에서 재산권의 

보호는 개인의 인격 보장을 위한 부분으로 국한되었다. 다시말해서 재산

권은 노동의 산물일 경우에만 정당화되었다(김남두, 1993). 그러나 토지와 

상속재산의 경우는 노동의 산물이 아니다. 따라서 노동에 의한 재산이 아

닌 재산 일반에 대해서 공익을 대표한다는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의무는 없

다는 주장이 자유주의 사상 속에서 대두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주의 논리는 세계적인 냉전 구도하에서 의미가 변

질되었다. 자유주의를 사회주의와 병치시키면서 사유재산에 대한 어떤 비

판이나 도전도 모두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매도하였다. 특히 안보와 경

제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덕이 결여된 ‘안보국가’는 정당화될 수 있는 

재산권이 아닌 ‘재산권 일반’을 옹호하면서 이를 사회주의에 대한 방어로

13) “제1조(목적) 이 법은 중화학공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기지, 인구 

및 산업의 균형배치를위한 특수지역과 수자원의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한데서, 산업화와 국토개발 과정에서 

중화학공업개발과 수자원개발이 긴밀한 연관을 맺으면서 진행되었음을 볼 수 

있다.

14) 박정희 대통령이 시찰 중에 이 광경을 보고 “잘 훈련된 포병대의 전쟁광경”이

라고 표현할 정도로, 열악한 조건에서 공기단축을 위해 거의 전투에 가까웠던 

공사였던 것 같다(한국수자원공사, 1994: 606).



102   공간과사회 2003년 통권 제19호

서 합리화하였다(김동춘, 2000: 34). 즉, 분단상황에서 자본축적을 편파적

으로 옹호하면서 소유권을 절대화하는 체계를 형성하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권 절대주의, 재산만능주의, 기업활동 무조건 옹호론이 등장

하였고, 부의 독점은 거의 제한받지 않았다(김동춘, 2000: 35). 

이러한 소유의 독점이 가장 심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토지이다. 1996

년의 조세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당시 공시지가 기준으로 전체 국민 1%

가 전국토의 23.7%를, 상위 5%가 전체의 44.2%, 상위 10%가 전국토의 

반이 넘는 56.1%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하위 50%가 소유하고 있

는 토지는 전국토의 10%에 불과하다(『뉴스플러스』, 1997. 8.21, 김동춘, 

2000: 36에서 재인용). 도덕적 정당성 결핍을 메우기 위해 물질적 보상을 

우선시 했던 안보국가에서 독점적으로 사유화된 토지는 적극적으로 개발

되어 다시 부의 축적에 기여하였다. 그러므로 토지는 일단 적극적으로 개

발되어 부의 축적에 기여하는 자원으로 취급되었으며, 국토개발과 지역정

책의 목표가치인 능률성, 형평성, 환경보존 중에서 능률성을 가장 우선시 

하였다(김형국, 1996: 39-42). 즉, 독점적으로 소유된 토지를 능률적으로 

개발하였기 때문에 환경보존과 같은 지역정책의 목표가치는 고려되기 어

려웠던 것이다. 능률성을 앞세운 토지개발정책은 입지적 능률성을 우선적

으로 고려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입지적 능률성은 농촌지역보다 대도시

가 자리잡고 있는 도시지역이 높다(김형국, 1996: 45). 따라서 기업이나 

프로젝트의 입지도 대도시에 집중하게 되고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게 되

는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도 대도시에 집중하게 된다. 현재

의 수도권 인구집중과 발전을 초래한 여러 가지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입지적 능률성을 앞세운 토지개발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도시는 생태적인 측면에서 독립적인 공간이 아니라 종속적인 

공간이다. 즉, 생태적 맥락에서 볼 때 근대적 의미의 도시는 시민들이 살

아가기 위해 필요한 식량, 물, 에너지 등을 외부로부터 유입해야만 유지

되는 공간인 것이다. 따라서 일정 규모의 도시는 일정한 양의 식량과 물 

그리고 에너지를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배후지 혹은 시설을 필요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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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물의 경우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급되어야 하

기 때문에 도시의 확장은 도시에 대한 물의 공급능력 확대를 전제로 해야 

한다. 그런데 토지의 능률적 개발을 우선시하였던 한국의 근대적 개발 패

러다임 속에서는 일단 토지를 개발하고 이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방식

을 취하였다. 따라서 수도권과 같은 대도시 지역의 물공급을 위해서 광역

상수도 체계의 확립을 통한 물공급 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물공급 방식

은 다양한 종류의 대형댐을 건설하여 생긴 인공호를 상수원으로 사용하

기 때문에 물이용을 둘러싼 비용과 편익의 공간적 분리를 초래하는 것이

었다. 즉, 댐이 건설된 지역은 실제로 물이용을 통한 편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댐건설로 인한 피해와 비용을 주로 부담하게 되고, 편익은 하류 

지역에 돌아가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물공급 방식은 그렇지 않

아도 불균등한 국토개발 경향을 더 가속화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 

2) 근대적 물관리체제의 형성과정

(1) 식민지 시대의 물관리 체계

한국에서 기본적인 형태로나마 근대적인 물관리 기법이 도입된 것은 

일본 식민지 시대에 도입된 수리조합에서부터이다.15) 전통적으로 물을 관

리하는 시설은 국가가 지배했고, 지방의 농민들이 공동체적으로 그 시설

을 관리해왔다. 즉, 물의 공동체적 관리와 통제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

런데 일본에 의한 합병이 시작되면서 총독부가 각종 훈령을 통해 기존 수

리 시설의 복구와 수축을 촉구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주로 일본인 지주들

이 모여 있는 곳이나 논농사 지대를 중심으로 전통적 수리 시설의 보완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본에서 만들어진 수리조합이 이식되었다. 수

리조합은 일본의 지주제의 성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수리조합은 물의 

관리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들, 즉 지주들이 회원이 되는 조합이다. 

따라서 수리조합은 지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밖에 없었다. 

15) 이후의 내용은 박명규(1997)의 연구 내용을 기초로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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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정부는 1906년 수리조합조례를 공포하였는데, 이것은 1890년 

일본에서 공포되었던 수리조합조례에 준한 것이었다. 그 이후 1908년에

는 ‘수리조합설치요항’ 및 ‘모범조례’를 발표하고, 1917년에는 ‘조선수리

조합령’을 발표함으로써 수리조합에 법인적 성격을 부여하였다. 1927년에

는 ‘조선하천령’ 제정되어 국가가 모든 하천 및 부속 제방을 소유하고 관

리하게 되었다. ‘조선수리조합령’과 ‘조선하천령’등은 1920년대에 일제의 

강력한 식량 확보책으로 진행되었던 산미 증식 계획의 실질적인 근거 법

령으로 작용하였다. 산미 증식 계획은 토지 개량 사업과 농사 개량 사업

을 통해 한국에서 쌀 생산을 증대시키려는 것이었다. 그 중에서 토지 개

량 사업은 수리조합을 통해 간척, 지목 변환, 수리 안전답화 등의 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이었다. 

수리 조합의 수리 체계 구상은 전통적 수리 시설을 적극적으로 보수/보

완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물의 상품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수

리조합의 물을 토지에 관개하고 그 대가로 용수료(일정한 양의 쌀)를 농

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인 것이다. 수리조합은 1920년대를 거치면서 몇 개

의 군소 수리조합이 합병되면서 대규모화해갔다. 수리조합이 대규모화하

게 된 원인은 세 가지이다. 첫째, 1910년대를 거치면서 식민지적 유통 구

조가 확립되고, 식민지 지주제가 발전하면서 지주층의 경제적 사회적 지

위 강화되게 되었다. 이들은 수리 불안정 극복 요구가 컸는데, 특히 한인 

지주보다 열등한 하등답 소유한 일본인 대지주들의 불만이 컸다. 둘째,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 탓이다. 산미 증식 계획을 통해 대규모 간척, 

간석 사업이 진행되었고, 수리 시설의 보완이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기 때

문이다. 셋째, 동척, 식산은행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이 식민지 

농업 개발을 위한 자금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수리조합의 사회 경제적 결과를 살펴보면, 수리조합이 토지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비현실적이었음이 드러났다. 수리조

합이 수리의 안정, 지목 변경, 간석지 개간 등을 통해 토지 생산성 일정

하게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지주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었다.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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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 경작자의 생산 의욕 고취와 경제적 지

위 향상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지주제가 강화되고 직접 경작자에 대한 

수탈이 강화되는 경향 속에서 수리 시설만 확충한다고 생산성이 높아지

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즉, 농업생산 관계를 반봉건적, 식민지적 지주

제에 묶어 둔 채 정책적으로 발전시킨 수리시설의 효과는 일본의 식량 문

제 해결을 위한 절대 생산액의 증대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농업 생산의 담당자들을 몰락시키게 되었다. 농업의 생산 기반 약화, 쌀

값의 급격한 하락은 1920년대 후반 이후의 수리조합의 몰락, 경영 악화의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수리조합은 조합 구역내에 있던 한국인 중소 지주나 자작농의 몰락을 

가중시키고, 소작농의 탈농을 심화시켰다. 한국인 소토지 소유자들은 수

리조합으로 인해 상당한 정도로 몰락하였고 이것이 1920년대 자작농 몰

락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수리시설이 생기면서 자신의 토지가 수

몰되거나 수용되게 되자 이에 대한 반대가 수리조합 반대운동으로 나타

나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비옥한 토지를 지녔던 지주들이 조합설립에 반

대하였는데, 이들은 조합이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에게 큰 피

해를 입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소토지 소유자들은 측량에 참여하는 자들

에 대하여 폭력적으로 저항하기도 하였다. 한편, 조합 설립 후 조합비의 

부과가 불공평한 것도 불만과 저항을 초래하였다. 상등답 소유자들과 하

등답 소유자들간의 조합 운영상 갈등이 있었는데, 당시 동아일보 논설

(1931년 8월 12일)을 보면 “금일 조선 민중 속에서 수리조합 반대의 소리

가 일어나는 주요한 이유는 (.....) 몽리 구역에 넣을 필요가 없는 기성답을 

몽리 구역에 편입하여 수세를 징수하는 까닭임”이라고 지적되어 있다. 그

리고 다른 일자(1929년 5월 14일자)의 동아일보의 논단에는 “수리조합의 

실익은 거의 이들 하류 구역의 대지주들에게 돌아가고 말게 되는 것이며 

그 상류 구역에 있어서는 별로 그 혜택을 입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

리어 하류 구역을 위하여 其多의 옥토가 그 水路掘開의 희생이 되고 말 

것이다”라고 지적하여 물의 개발을 둘러싼 비용-편익의 공간적 분리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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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년대 70-80년대 90년대 이후

이수 위주의 수자원개발 이수․치수 위주의 수자원개
발

이수․치수 및 수자원 환경
보전

농업용 저수지 개발

단일목적 수력발전댐 개발

4대강 유역조사 실시

대규모 다목적댐 개발

광역용수 공급체계 구축
하천개수사업 가속

수계단위의 수자원 종합관리
대규모댐에서 중규모댐 개발

로

수계별 치수사업 촉진

하천법 제정(61)

건설부 수자원국 신설(61)

특정다목적댐법 제정(66)

한국수자원개발공사 설립(67)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시작
환경청 승격(80)
건설부에 상하수도국 신설

(84)

수자원장기종합계획수립(90)
환경정책기본법․수질환경보
전법 제정(91)
환경처(90), 환경부(94) 연속 
승격

도시지역 식수난
삼남지방 가뭄으로 농사피해
(67-68)
홍수피해 지속(59년 사라호 

태풍 등)

상수도보급 전국적 확대로 

물사정 개선

홍수피해 지속(84, 87 대홍
수 등)

수돗물 불신 고조
가뭄․홍수피해 지속

총체적 물문제

출처: 건설교통부(2000: 110)

<표 12> 한국의 물관리 정책의 변화 

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다시말해서 근대적인 수자원 관리 체제인 수리조합은 일제가 대지주층

과 더불어 한국 농업과 농민층을 식민지적으로 지배하고 수탈하기 위하

여 근대적 기술과 조직을 식민지적 방식으로 이식, 추진시킨 것이었는데, 

형식상의 근대성/효율성과 실질적인 농민 수탈, 식민지 지배원리의 결합

에서 특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의 개

발에 따른 비용과 편익이 공간적으로 분리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러

한 경향은 댐을 중심으로 하는 공급 중심의 물관리 정책을 통해서도 계속 

이어지게 된다.

(2) 공급중심의 물관리 정책의 형성 

일본 식민지 시대에 도입된 근대적 물관리 기법은 한국 전쟁을 거치면

서 다시 구축되었는데, 공급 중심의 물관리 정책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물관리 정책은 크게 50-60년대, 70-80년대, 90년대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건설교통부, 2000: 109). 50-60년대에는 농업용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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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발전 등 주로 이수 위주의 수자원 개발이 중심을 이루었고, 70-80년대

에는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각종 용수수요가 급증하고 하천변 도시화

의 진전으로 치수문제가 대두하면서 다목적댐의 개발이 본격화되었으며, 

광역상수도 체계가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90년대 들어서는 음용수 수질문

제와 수자원 보전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수질관리가 이수 및 치수관리

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각 시대 별로 수자원정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6) 

1960년대 국토건설종합계획이 수립됨으로써 본격적인 수자원 개발의 당

위성이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사업의 

시작으로 한국의 수자원 개발사업은 본격화되었다. 이전까지의 수자원 정

책은 수자원 개발사업이라기보다는 치수위주의 하천개수 수준에서 간헐

적으로 이루어진 단일목적의 국부적 개발이었다(한국수자원학회, 1997: 

5).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국토건설사업은 초기 목표를 토지자원 및 수

자원 개발사업과 강원도 지하자원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그 당시 

수자원 개발은 수계 전역의 治水․利水를 위한 하천종합개발을 목표로 하

여 다목적댐을 건설하여 홍수피해를 근절하고, 농업․공업․생활용수의 

공급과 함께 수력발전을 해결하도록 계획되었다. 

이러한 방향이 구체화된 것은 1965년 확정된 수자원종합개발 10개년계

획(1966-1977)에 이르러서였다. 이 계획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

진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으며,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하천유역종합개

발과 다목적개발이라는 개념이 도입된다(한국수자원학회, 1997: 5). 수자

원종합개발 10개년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수자원개발 관계법령과 기구의 

설립이 필요해지면서, 수자원 개발사업의 기본법 성격으로서 1966년 4월 

｢특정다목적댐법｣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그 해 8월에는 ｢한국수자원개발

공사법｣17)을 제정 공포하기에 이른다. 이후 설립과정을 거쳐 1967년 11

16) 각 시대별 수자원개발 정책의 대강은 최병만, 2000, “21세기를 대비한 수자원 

정책 개선 방안”,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수질개선 지원기관 ‘99연구발

표보고서, 5-31를 기초자료로 참조하여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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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6일 수자원개발을 전담할 국가기구로서 한국수자원개발공사가 발족

하게 된다(한국수자원공사, 1998: 91-98).

수자원개발 10개년계획의 일환으로 1966년부터 1972년까지 4대강 유

역에 대한 조사가 실시18)되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1971년 4대강유역 

종합개발계획(1971-81)이 수립되었다.19) 이 계획을 토대로 본격적인 댐 

건설과 하구언 건설 등이 본격화되었다. 수자원개발 10개년 계획 이후에 

나온 수자원 장기 종합 개발 기본 계획(1981-2001)은 제2차 국토종합개발

계획과 연계되어 나온 계획으로서 1981년부터 2001년까지 21년간의 장

기간에 걸친 계획이다. 이 계획은 3대 목표를 수립하였는데, 첫째, 합천댐

을 비롯한 8개의 다목적댐, 2개의 용수전용댐, 2개의 하구둑을 건설하여 

댐공급량을 33억㎥에서 2001년까지 127억㎥으로 증대한다. 둘째, 현재 

30%인 하천개수율을 2001년까지 70%로 제고한다. 셋째, 수력에너지를 

1,202천㎾에서 2001년까지 4,102천㎾로 증대하는 것이었다. 

수자원 장기 종합 개발 기본 계획이 진행 중에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1991-2011)이 새롭게 수립되었지만, 제3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이 수정

됨에 따라 기존의 수자원 장기 종합 계획을 수정 및 보완한 새로운 수자

원 장기 종합 계획(1997-2011)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의 3대 기본목표로

는 전국적 용수공급의 안정화 추진, 홍수 재해방지 및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 수자원 관리의 합리화 및 조사․연구의 활성화였다. 기존의 계획에 

새롭게 수정․보완된 내용은 첫째, 용수 수요관리의 강화를 들 수 있다. 

수도요금체계의 개선, 절수형 용수 기기의 확대 보급, 절수운동 추진 등

17)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자원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수자원의 종합개발과 그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성장과 국민생활

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한국수자원공사, 1994: 

94).

18) 이 때의 자료들을 집대성하여 건설부와 산업기지개발공사에서 한국하천조사

서를 발간하게 된다.

19) 이 계획은 “국토의 핵심부를 이루는 4대강 유역에 대하여 치산과 다목적댐 건

설, 하천개수와 관개시설 및 하구언 건설 등 수계의 일관된 개발을 추진하는 

치수사업으로써...”라고 그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한국수자원공사, 1998: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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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수요관리를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 수자원개발을 다변화하는 것

인데, 지하수, 우수의 활용, 해수의 담수화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안보국가인 한국의 물관리 정책은 토지를 우

선적으로 개발하고 이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이 사실이다. 수자원 장기 종합 개발 계획(1997-2011) 등이 수립되어 

수요관리, 수자원개발의 다변화, 환경친화적 수자원 개발도 고려하고 있

지만 기본적인 목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댐건설 

사업이 여전히 계속 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3) 댐 건설의 명암

국제대형댐위원회(ICOLD)에 등록된 바에 의하면 한국에는 현재 1214

개의 대형댐이 있다.20) 해방이후에 만들어진 701개의 댐 가운데 501개는 

제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이 시작되던 1962년부터 제6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이 끝나는 1991년 사이에 건설되었으니 해마다 평균 17～18개 씩 건

설된 셈이다(이정전, 1997: 21). 1961～1965년 동안 한국 최초로 섬진강 

다목적댐이 축조되었다. 1965년에 수립된 ｢수자원개발 10개년 계획｣ 

(1966-1975)과 1966년에 제정된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해 동양최대의 사

력댐인 소양강댐과 안동댐, 대청댐 등 다목적댐, 그리고 수도권 광역상수

도 등이 건설되었다. ｢특정다목적댐법｣은 1970년대초부터 한국의 다목적

댐 개발사업을 관장한 법률이며, 이 법의 시행기구로서 ｢한국수자원개발

공사｣가 설립되었다. 

1962년에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후 개발사업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전천후 농업용수개발, 공업의 고도화 계획, 장기전

원개발, 사회간접 자본 확장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댐 건설이 본격화

되었다. 전천후 농업기반조성을 위하여 장성댐(높이 36m, 록필댐, 1976)

20) ICOLD의 대형댐 기준은 높이 15m, 방류량 2000t/s, 저수지 체적 100만t,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은 높이만 고려하여 1214개를 등록하였다(염형철, 

2003: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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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명 사업기간
총저수량

(백만㎥)

사업효과

비고홍수조절
(백만㎥)

용수공급
(백만㎥)

발전량

(Gwh/년)

계 18,334 3,208 15,352 3,379

기건설 15개 18,151 3,200 15,224 3,377

소양댐 1967-1973 2,900 770 1,213 353 강원 춘천

안동댐 1971-1977 1,248 110 926 89 경북 안동

남강댐 1962-1970 136 43 134 43 경남 진주

남강보강* 1987-2000 173(390) 227(270) 439(573) 감2(41) 경남 진주

섬진댐 1961-1965 466 32 350 181 전북 임실

대청댐 1975-1981 1,490 250 1,649 240 충북 청원

충주댐 1978-1986 2,750 616 3,380 844 충북 충주

합천댐 1982-1989 790 80 599 232 경남 합천

주암댐 1984-1992 707 80 489 51 전남 순천

임하댐 1984-1993 595 80 592 97 경북 안동

부안댐 1991-1996 42 9 35 1.3 전북 부안

횡성댐 1990-2000 87 10 112 6 강원 횡성

용담댐 1990-2001 815 137 650 199 전북 진안

밀양댐 1990-2001 74 6 73 7 경남 밀양

영천도수로 1990-2001 - - (146) - 경북 영천

건설중 1개 183 8 128 2

탐진댐 1996-2003 183 8 128 2 전남 장흥

계획 5,878 750 4,583 1,036

출처: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 2000, 『2000 물관리백서』, 183쪽에서 인용(2003년 

현황에 맞추어 수정)

*( )에 들어간 수치는 남강보강댐 건설 이후 증가된 총량을 표시. 감2란 발전용량이 남강

보강댐 건설이후 2기가와트가 감소되었음을 의미함.

<표 13> 다목적댐 건설현황

을 비롯한 425개의 관개용댐이 건설되었고, 공업생산기반조성을 위한 생

공용수 공급을 위해서 사연댐(높이 46m, 록필댐 1965) 동복댐(높이 45m, 

콘크리트표면차수형 록필댐, 1985) 등 49개 생공용수댐이 건설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산에너지원 개발을 위하여 춘천댐(높이 40m, 중력식 콘

크리트․록필댐, 1965) 등 9개의 수력발전용댐이 건설되었다.그 중에서 

청평 양수발전소(높이 62m, 록필댐, 1980) 등 4개 댐은 양수발전용이다. 

하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다목적댐이 건설된 일이다. 소양강댐(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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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m, 록필댐, 총저수용량 29억㎥, 1973)을 비롯하여 현재 15기의 다목

적댐이 건설되었다.

댐건설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수자원공사의 통계에 의하면 16개의 다

목적댐을 건설하면서 수몰에 따른 이주민은 총 166,965명이며, 총 수몰면

적은 303.25㎢에 이른다.21) 수몰민들의 대부분은 비자발적 이주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들의 이주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강제적이어서 

재정착 과정이나 그 결과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며, 많은 경

우 실패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댐건설로 인한 이주는 집단이주

와 자유이주로 나눠지며, 집단이주는 자발적 집단이주와 계획적 단지이주

로 나눠진다. 그런데, 대부분의 계획적 이주 단지는 농업 기반이 없는 행

정 및 상업중심적인 성격의 입지 환경을 갖도록 조성된다. 하지만 대부분

의 이주민들이 농업에 종사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이주대책은 이주민들의 

집단 이주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이영진, 2003: 145). 즉, 이

주민들이 새로운 이주지로 가서 적응하면서 살아갈 환경에 대한 고려가 

아직까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안동댐 수몰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한 서부단지와 충주댐 수몰지역 주민들이 집단으

로 대거 이주한 신단양 단지의 경우도 정기시장의 복원 및 관광단지 조성

에 의한 생계유지전략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영진, 2003: 150). 또

한 영세한 주민들을 위한 집단이주대책도 제대로 갖춰져있지 않으며, 농

업에 오래 종사해왔던 사람들이 중시하는 연고나 친지관계와 같은 사회

문화적 요소도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댐 건설로 인한 재정착 이주민들은 새로운 거주

지에서 다양한 충격과 위험에 노출되며, 불확실성에 기인한 심리적 압박

과 새로운 식량체계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률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

(Scudder & Colson, 1972, 이영진, 2000에서 인용). 우리나라 강원도 양구

군의 경우에도 다른 이주민에 비해 많은 보상을 받았어도 도시 생활 경험

21) www. kowaco.or.kr(최석범, 2003, “댐계획범과 수자원현안”, 7쪽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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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족하여 사기를 당하여 재산을 탕진하고,결국 적응에 실패하여 자살

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고 한다.22) 그러나 수몰민들의 경우 관료우위와 

국가에 대한 자기 희생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국가가 하는 댐건설 사업

에 대해 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이영진, 2003: 94)23) 이른바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는 국가주의적 논리가 댐 건설 사업의 정당화논리였

고, 이를 수몰 이주민들은 내면화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당화 

논리가 계속 유지될 수는 없었다. 경제성장과 시민사회의 성숙과 더불어 

국가주도의 물관리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도 조금씩 발전하기 시작

하였다. 아래에서는 한국 물 운동의 역사적 변천을 살펴보면서 물 운동이 

갖는 성찰성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4. 한국 물 운동의 사례연구

1) 낙동강 하구언 건설 반대 운동

낙동강의 근대적 개발의 단초는 일제시대(1920년대와 193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이 당시에 이루어진 제방은 남강 합류점 하류 88㎞, 남강 

지류의 함안 합류점 하류 14㎞, 밀양강 합류점 하류 18㎞, 양산 하류 8㎞ 

등 약 128㎞에 달하였다. 해방 이후에는 한국 전쟁으로 치수사업이 중단

되었다가 1954년 전화복구를 위한 경제원조기관인 UNKRA(UN한국재건

단)의 도움으로 제방이 계속 축조되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1) 이후

에는 본격적인 낙동강 연안 개발 사업이 추진되어 낙동강 본류의 왜관제, 

죽전 1․2제, 용신제, 금남제, 백천의 학산제, 대산제 등이 축조되었다(이

성근, 1996: 121). 

22) 2003년 8월 18일에 춘천에서 필자가 수행한 수몰민 인터뷰 조사 결과.

23) 이 점은 필자의 2003년 8월 17일 양구에서 수행한 수몰민 인터뷰 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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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의 근대적 개발에서 댐이 차지하는 위상은 상당히 크다. 댐은 많

은 경제적 편익을 가져다 주었지만 사회적 비용도 그만큼 치루어야 했다. 

일반적으로 다목적댐에 수반되는 편익으로 간주되었던 것은 관개용수의 

안정적 공급, 생활 및 공업용수의 공급, 발전사업, 홍수조절, 강하류 오염

방지, 관광지조성 등이다. 낙동강 유역의 다목적 댐들이 이러한 편익을 

일정 정도 가져다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많은 사회적 

비용도 치루어야 했는데, 가장 우선적인 것은 댐건설지역의 사회와 문화

가 해체되고 대량의 이주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다.24) 그리고 댐건설 

주변지역이 저발전되었고 생태계에 교란이 일어났다. 오래된 댐은 대부분 

부영양화 현상으로 생물학적으로 죽어가고 있으며 광범위한 인공호수로 

인해 안개일수와 평균온도의 하락, 습도의 상승으로 주변농작물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며 인체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다(이성근, 

1996: 125). 2003년 현재까지 낙동강수계에는 7개의 다목적댐 및 하구언

이 건설되었다.

그 중에서 낙동강 하구언은 근대적 개발의 명암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례이다. 낙동강 하구언은 김해평야의 염해(鹽害)25)를 방지하고 부산권에 

염분없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기지개발공사(현

재 수자원공사)에 의해 축조된 것이다. 유엔개발기구(UNDP)와 세계식량

농업기구(FAO)의 지원으로 네덜란드의 네데코 용역단은 1976년부터 낙

동강 하구언 건설에 대한 조사용역을 실시하였다. 네데코 용역단은 1978

년 1월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낙동강 하구언이 경제적 타당성이 충

분하며, 건설시기가 빠를수록 유리하고, 위치는 부산 사상공단의 하단부 

지점에서 현 김해군 명지로 직선연결해야 하며, 설계는 차량 통행과 보행

24) 1992년 현재 낙동강 유역에 건설된 4개 다목적 댐의 경우 총 7,941가구에 

46,931명의 인구가 이주하였고, 144개 리․동이 해체되었다(이성근, 1996: 

124).

25) 당시 가뭄 때문에 발생한 염해로 인해 경남도와 부산시가 양수(揚水)문제를 둘

러싸고 갈등을 겪은 적도 있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선일보』1968

년 3.30일자 기사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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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한 교량을 겸한 갑문식이 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26)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1983년 4월 낙동강 하구언 건설

을 확정하고 기공식을 가지게 되었다. 낙동강 하구언은 부산 하단동에서 

을숙도를 가로질러 북구 명지동 등을 연결하는 것으로써 높이 6미터, 길

이 1천8백90미터이며, 계획된 총공사비는 內․外資 1천8백96억원이었다. 

문화공보부는 공사의 주무기관인 산업기지개발공사의 요청에 따라 천연

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돼 있는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의 보호지역 일부 

4백 70만평에 대한 현상변경을 승인함으로써 하구언 공사구간을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해제하였다. 또한 문공부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을숙

도를 비롯한 문화재보호구역 7천5백만평 가운데 을숙도의 일부인 4백 10

만평을 형상 변경하고, 하구언 공사의 오른쪽 지역 60만평을 문화재보호

구역에서 해제하였다.27) 그리고 낙동강 하구언은 1987년 11월 16일 준공

식을 가지게 되었다.

준공직후에 낙동강 하구언은 원래의 기능, 즉 강물을 저장하고 바닷물

의 역류를 차단하여 부산, 울산, 마산 창원 등지에 충분한 생활용수를 보

급해주는 기능을 다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러한 인상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1988년에 들어서면서 사상공단에서 배출된 오폐수가 낙동강 

본류로 유입되면서 상수도가 중금속으로 오염될 위험이 높아졌다.28) 이것

은 사상공단의 폐수를 정화할 장림하수종말처리장을 하구언 공사가 끝나

는 1987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예산부족으로 건설하지 못하고 

1989년 5월에야 시험가동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1988

년에는 겨울가뭄 때문에 낙동강의 유량이 감소하여 바닷물의 역류로 인

한 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문을 닫아놓음으로써 사상공단에서 나오는 

26) 부산일보 1978년 1월 14일자; 낙동강보존회(1999: 23)에서 재인용.

27) 부산일보, 1983년 4월 14일자. 낙동강보존회(1999: 60)에서 재인용.

28) 당시 수질조사에 의하면(부산수산대학 박창길 교수), 사상공단을 거쳐 낙동강

하구둑 안으로 흘러드는 엄궁천과 학장천의 수질은 구리, 카드뮴, 납과 같은 

중금속 함량이 55.46ppm에 달할 정도로 오염되었으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은 3백ppm으로 나타났다. 낙동강보존회(1999), 9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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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가 하구언에 가두어놓은 5천만 톤의 물과 혼합되어 수질을 급격히 

악화시켰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구언 바깥의 사구(砂丘)가 낙동강 본류

의 흐름을 방해함으로써 홍수 때 수위가 높아져 구포 삼락동 등 강 주변 

지역의 침수 위험도 지적되었다. 그러다가 그해 7월에는 하구언 안쪽에 

적조가 발생하고, 무산소상태가 발생하여 물고기가 떼죽음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낙동강 하구언은 처음 계획이 입안되고 공사가 진행될 때부터 이에 대

한 반대 움직임이 있었으나 당시 신군부가 집권한 5공화국의 언론 통제

와 억압으로 인해 충분한 사회운동으로 발전하기는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보존회29)와 같은 단체에서는 낙동강 하구언의 부당성이

나 문제점, 그리고 낙동강 수질 오염 등에 대하여 시민 홍보 활동을 전개

하였다(낙동강보존회, 1999). 낙동강 보존회가 제기한 낙동강 하구언의 부

당성은 크게 네 가지였다. 첫째, 하구언을 막아서 낙동강 수위를 50㎝ 높

여 농공업용수를 확보한다는 것은 허구이다. 막대한 토사와 오염물질의 

퇴적으로 하상이 50㎝이상 높아지면 용수량은 오히려 줄어들고, 고질적인 

홍수 피해만 줄 우려가 있다. 둘째, 물금취수장의 염해나 김해지역 농업

용수의 염해는 하구언처럼 위험하고 여러모로 재난이 예상되는 엄청난 

공사가 아니더라도 1년중 12월의 갈수기때 2-3주 정도 안동댐의 수량조

절만으로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 셋째, 하구언으로 인해 하구 이남의 해

안에 토사가 매립되어 유로가 막힘으로써 준설공사를 연중무휴로 해야 

될 사태가 올지 모른다. 넷째, 세계적 문화재로 꼽히는 동양 최대의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 하구지역 생태계가 파괴되고, 천혜의 자원보고인 하구 

연안의 어업 손실이 우려된다(낙동강보존회, 1999: 55). 낙동강보존회는 

이러한 논지를 여러 차례 건의문의 형태로 제시하였고, 한편으로 시민들

에게 낙동강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도 전개하였다. 대표적인 것

29) 낙동강보존회는 1978년에 창립된 민간단체로, 주로 환경문제와 직․간접적으

로 관련이 있는 교수나 전문가, 그리고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는 전문직 종사자

들(의사, 언론인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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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981년 열었던 ‘낙동강 변형어 및 풍물 사진전’이었는데, 관람객이 5

천명을 넘어서 상당한 호응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낙동강보존

회, 1999: 49). 그리고 낙동강 하구언 건설에 반대하는 국제환경단체들(국

제자유보호연맹(IUCN), 국제조류보호회의 등), 의 지원도 얻기도 하였다. 

낙동강 하구언 반대 운동은 비록 결집된 형태로 나타나지 못하고 일부 

민간단체에 의한 문제제기와 시민들에 대한 홍보 활동이라는 산발적 형

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문적 식견이 있는 소수에 의한 계몽적 운동이라

는 특징도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시민운동으로 자리매김되지는 못했지만 

물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존 사회제도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마련

하는 것이라고 할 때, 낙동강 하구언 반대 운동은 개발주의적 물관리 방

식에 대해 쳬계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

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2) 페놀사건과 물 운동

물 운동의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1991년에 발생한 낙동강 페놀

(Phenol)30) 사건이다. 사실 페놀 사건 이전에도 수질에 대한 시민들의 불

신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라는 형태로 이미 팽배해있었다.31) 시민들은 

수돗물에서 소독약 냄새가 난다면서 생수를 선호했고, 정식으로 시판 허

30) 페놀(phenol)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피부에 페놀이 함유된 

소독약을 바르면 침착된 단백질의 흰 막이 형성된다. 이것은 곧 붉게되고 피부

표면이 옅은 갈색으로 염색된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피부가 괴사하게 된다. 

소화기계로 흡입되면 복부통증,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일어난다. 호흡기계로 

흡입될 경우 호흡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다량의 페놀에 노출될 경우 호흡마비

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러한 호흡마비는 페놀중독의 주 사망원인이다(경

북대학교 의과대학 기독학생회, 1992: 82-83)에서 인용.

31) 수돗물에 대한 인식은 60년대 후반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당시에 방학

을 맞이하여 시골로 가면 “수돗물 먹더니 얼굴이 희어졌다”라는 말이 있었다

고 한다. 그러나 20년 만에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85년도의 여론조사

에 의하면 시민들은 98%가 수돗물이 오염된 물이며, 허드렛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조선일보』, 1985년 7월 30일자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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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받지 않았지만 84년 한해에만 전국 11만 가구에 당시 금액으로 20

억원어치를 판매하였다. 1985년에는 소비자연맹이 생수(보존음료)가 실제

로 수돗물 보다 세균오염도 높으며 함유된 광물질도 수돗물과 비교하여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을 밝히고, 보사부에서도 85년 3월을 기하여 본존음

료의 국내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수 판매 실적

은 계속 상승하였다.32)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개인의 보건이나 위생에 대

한 관심으로 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큰 사회적 운동으로 전

환되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1991년의 페놀 사건은 수질에 대한 시민

들의 인식의 폭을 확장시킨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91년 3월 14일에서 15일 사이에 구미공단 내 두산전자에서 페놀 원

액 30톤이 불법 방류되어 옥계천을 지나 그대로 낙동강 원수에 흘러들어

갔다. 방류된 페놀 폐수는 3월 16일 다수 수원지에 유입되어 페놀이 수돗

물 살균제인 염소와 화학반응을 일으켜 크롤로페놀을 형성하여 페놀의 

300-500배에 이르는 불쾌한 냄새를 일으킨 것이다. 대구시 당국은 시민의 

신고로 악취 발생 사실을 알게 되고 즉시 원수, 정수 수질 성분 검사를 

실시하여 3월 17일 원수에 페놀이 함유 되었음을 확인한 다음, 시내 4개

소의 직경 3백㎜짜리 대형 배수밸브를 열어 배출 작업을 확대하고, 안동

댐 방류량을 초당 30톤에서 50톤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낙동강살리기운동협의회, 페놀피해임산부모임, 환경보존변호사

모임, 1992: 127-128).

그러나 이 사태는 점차 확대되어 갔다. 대구에서는 생수를 받기 위해 

사람들이 약수터앞에서 장사진을 치게 되었고 수돗물로 만든 두부와 빵 

등이 악취로 폐기처분되기도 하였다. 특히 임산부들이 심한 구토와 하혈, 

심지어 유산을 하였으며, 임신중절을 하는 사태도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

해 배상과 공해 기업에 대한 응징등 제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시민연대

32) 『조선일보』, 1985년 7월 28일자 기사 참조. 이 기사에 의하면 한국과학기술

원(KAIST)의 한 교수는 미국 영주권을 이용하여 주한미군 상대로 판매되는 보

존음료를 매주 20ℓ씩 사다 마신다고 말한 내용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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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를 구성하기로 하여 대구지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 YMCA, 

대구 YWCA, 참길회, 함께하는 주부모임, 소비자연맹 대구경북지부, 크리

스챤 아카데미, 소비자보호와 환경보전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이에 참

가하였다. 이들은 3월 23일 페놀사태 규탄대회를 YMCA 앞 노상에서 개

최하여 진상규명과 피해배상을 요구하였다. 부산에서도 페놀 피해를 우려

하여 3월 23일 10개 단체(낙동강 보존회, 부산 YMCA, YWCA, 천주교 

정의구현부산연합회, 부산경남 민주화교수협의회, 부산여성회, 공해추방부

산시민운동협의회, 대한주부클럽 부산지회, 환경문제 시민운동협의회, 건

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가 ‘페놀사태에 대한 부산시민단체대책회의’를 

결성하게 되었다(낙동강보존회, 1999: 96-97). 대책회의 결성을 계기로 대

정부 질의서 발송, 두산상품안사기운동 등 캠페인과 각종 규탄대회가 열

렸다. 결국 두산그룹 회장이 사임하고 환경처 장관과 차관이 경질되었

다.33) 

페놀사태와 관련한 물 운동은 다수의 전문 환경운동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여 수질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운동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고, 

그 결과 수질 보전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급등하였으며 여론의 비난을 무

마하기 위한 정책도 많이 쏟아져 나왔다. 1991년 11월 정부는 국민들에

게 수질보전을 약속하고 환경정책기본법 23조를 근거로 국토를 4개의 대

권역으로 설정하였으며, 92년에 처음으로 수계영향권별 관리대책을 수립

하였다. 이어 92년 12월 당시 97년까지 수질 1~2급수달성을 목표로 97

까지 총사업비 1조7천800억을 투입한다는 맑은 물공급종합대책(2차)을 발

표했다. 당시 이계획은 주요과제로 상수원 수질개선 분야 10개 과제를 비

롯 상수원 관리 합리화 대책, 공해공장이전 집단화 계획, 상수도 공급 개

선분야 등이 마련되었다.34) 결국 페놀사태와 이와 관련된 물 운동은 수질 

33) 구자상, “페놀사태, 10년 환경정책은 어떻게 되었나”(www.pusan.kfem.or.kr) 참

조.

34) 구자상, “페놀사태, 10년 환경정책은 어떻게 되었나”(www.pusan.kfem.or.kr)에

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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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전환을 가져오고, 시민들의 의식을 환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이전의 낙동강 하구언 반대 운동에 비해서 

훨씬 더 적극적이며, 더 성숙한 물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물 운동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체계적으로 성장한 것은 동강 영월댐 반

대운동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동강 영월댐 반대운동

남한강 상류에 해당되는 동강은 임계천·송천·오대천과 합수되고, 삼척

시 하장면 대전리에서 흘러오는 동천과 만나 조양강이 되어 가수리에서 

남천과 만나 운치리, 고성리, 덕천리, 거운리를 거쳐 영월로 흘러가는 하

천이다. 동강은 대표적인 감입곡류 하천이며, 이른바 뼝대라고 하는 하안

단구와 하천의 퇴적작용에 의한 보호사면(모래톱 내지는 자갈톱)등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석회암 용식작용에 의한 카르스트 지형이 발달해있다. 

동강은 접근성이 낮았던 관계로 원시적인 비경과 함께 원시적인 생태환

경이 보존 되어 있는 지역으로 평가되었다. 일반적으로 멸종되었다고 보

고되었거나 멸종을 앞두고 있는 동식물들이 동강에는 부지기수로 서식하

고 있으며 국내외 학계에서 조차 보고되지 않았던 식물 또한 보고 되기도 

한다. 동강에 서식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동식물만도 수달,어름치,원앙,황

조롱이,솔부엉이 등 12종에 이르며 보호대상종이나 한국고유종 동식물은 

이루 그 종의 수를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 종이 분포하고 있다. 또한 일

명 동강할미꽃은 하늘을 보고 자라는 할미꽃으로 학계에서는 미기록종 

식물로 보고하고 있으며, 2000년 2월엔 동강의 하류부에 속하는 합수머

리에 전세계적인 희귀종 조류인 흰꼬리 독수리가 발견되기도 하였다.35) 

동강의 유로연장은 148.7㎞이며 용수사용량은 2002년 현재 1일 21,931톤 

으로 주요 오염원으로는 인구 79,216명, 가축 16,735두, 양어장 27개소, 

35) 동강보존본부(www.dongriver.com)에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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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랭지 205.52㎢, 초지 18.36㎢ 등이다. 그러나 동강유역은 마을하수도가 

13개소(1,282㎥/일)뿐으로 환경기초시설이 전무하여 하수처리율은 9%미

만(정선군 1.5%, 영월군0.1%, 평창군 8.7%)에 머무르고 있다.36) 동강이 

속한 남한강 수계는 일제시대부터 계속 소수력댐이나 다목적댐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받기는 했지만 정작 댐건설 사업이 진행되지는 않았

던 곳이다. 그러나 1990년 9월 영월, 평창, 정선 지역에 큰 비가 내려 홍

수가 나자 건교부는 1991년 1월에 영월댐 건설계획을 발표하게 된다. 홍

수가 계기는 되었지만 처음에 영월댐을 건설하려는 목적은 수도권개발에 

필요한 용수공급처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때는 2010년 물부족에 대비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고, 지역주민들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오은정, 2003: 30-31).

물론 영월댐 건설계획이 되자 댐 건설 예정지의 상류에 해당하는 정선 

지역은 수몰 문제 때문에 계획에 반발하였다. 그러나 당시 정선 지역의 

반발은 용담댐이나 탐진댐 건설 예정지 상류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큰 차

이가 없는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때 이슈는 보상액을 둘러

싼 국책사업비의 사업비 증액 문제와 투기 문제였다. 영월댐은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이 작성되고, 본격적인 사업개시를 알리는 주민 설명회와 공

청회가 진행되던 1996년까지는 별다른 사회적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며, 

이후에 큰 문제가 되었던 댐의 안전성이나 경제성, 생태적 가치 등도 사

회적인 쟁점이 되지는 못하였다. 즉, 이때까지는 다목적댐 건설을 통한 

용수공급 문제와 보상문제가 영월댐 건설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

였던 것이다. 그러나 1996년 이후 동강의 ‘비경’(秘境)이 알려지고, 래프

팅이나 오지탐험과 같은 관광적 가치가 있음이 널리 알려지게 되자, 동강

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비등하게 되고, 동강의 생태적 가치가논의의 전면

에 등장하게 되었다(오은정, 2003: 35). 특히 1997년에 영월댐을 위한 공

청회가 시작되자 동강에 래프팅이나 관광을 온 사람들이 영월댐에 대해 

36) 원주환경관리청(www.wonju.me.go.kr)에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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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게 되었으며, 환경단체들도 영월댐 건설 논쟁에 참여하면서 상황은 예

전과 다른 양상을 띠게 된 것이다. 언론들은 영월댐으로 수몰될지도 모르

는 동강의 비경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영월댐 건설 계획에 문제제

기를 하게되었다.37) 그런데 영월댐이 전 사회적 관심을 얻게 된 것은 언

론만의 힘은 아니었다.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여 정치적 장을 형성하

고, 네트웍크를 만들어갔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얻을 수 있었는

데, 특히 환경단체들이 큰 역할을 하였다.

환경단체들이 1998년초 내린천댐 백지화이후 영월댐 문제에 본격적으

로 개입하면서 주민들의 태도가 많이 변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일반

적으로 댐 건설로 인한 수몰 대상 지역 주민들은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 

크게 반대하지 않고, 다만 소극적이고 개인적으로 보상을 좀 더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만 관심이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상 금액이 

예상보다 적고, 환경단체들이 동강의 생태적 가치와 이를 이용한 생태관

광(eco-tourism)에 대해 알려주면서 영월댐 건설이 필연적이지 않을 수 있

음을 알게 된 것이다. 1998년 들어 영월댐 건설 반대 움직임이 점차 고조

되자 건교부는 영월댐 건설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을 밝혔고, 이와 함께 

환경단체들은 성명서 발표와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시위와 퍼포먼스, 그

리고 ‘트레킹’(trekking)이나 '래프팅'(rafting)같은 생태적 감수성 키우기 전

략을 구사하였다. 그리고 당시 정부가 발효한 『생물종다양성협약』과도 

연계시켜 정부의 댐건설 계획을 과학적인 견지에서 비판하였다(오은정, 

2003: 53). 

영월댐 반대운동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은 댐 안전성 문제와 동강의 생

태적 가치 문제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건설 계

획의 부당성을 입증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그 빌미는 수자

원공사가 1997년에 보고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제공하였다. 환경부는 

이 보고서 내용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여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

37) 당시 경향신문과 조선일보 등이 특히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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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1998년 3월에는 댐 건설 예정지 주변에 상당수 동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물이 용출되고 있어서 댐건설 후 예상하지 못하는 붕괴, 

융기, 침수현상이 우려된다고 밝힘으로써 환경단체들이나 주민들의 댐 안

전성에 대한 우려를 뒷받침해주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과 강원대 동굴탐

사반, 동강포럼 회원 들이 동강유역 동굴 탐사를 실시해, 처음에 동굴이 6

개 밖에 없다고 했다가 공식적으로 60여개라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

은 192개에 달하는 동굴이 있음을 건교위 국정감사 자료로 제공하게 된

다. 그러나 이러한 실증적 자료에 근거한 반박에도 불구하고 건교부는 

1999년 2월과 3월에 계속 공사 강행 방침을 밝혔으며, 4월 7일 김대중 

대통령은 건교부와 환경부 국정보고 자리에서 수도권 홍수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영월댐 건설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영월댐 

건설을 둘러싼 공방은 1999년 3월과 4월에 극점에 달했다(오은정, 2003: 

60). 

영월댐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자 정부에서는 1999년 9월 영월댐 공동조

사단이 결성되어 6개월 동안 시한부로 작업을 하여 2000년 3월까지 보고

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공동조사단은 물수급 분과, 홍수 분과, 댐안전 분

과, 환경 분과, 문화 분과의 다섯 개 분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각 분과

에서 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댐 건설 여부에 대한 합리적 결정을 내리고

자 한 것이다. 그런데 다섯 개 분과의 조사가 지나치게 짧은 기간에 이루

어졌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댐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이 나기 어려웠다. 하지만 환경분과에서는 동강의 생태적 가치를 입

증하는 주목할만한 결과를 내 놓았다. 환경분과의 조사 결과, 동강 일대

에는 총 1,838종의 동물이 서식하며 그 중 천연기념물이 13종, 멸종위기 

종 및 보호종이 23종, 희귀 및 특이종이 93종, 한국산 미기록종 39종 등

이 포함되고 신종 예상 종으로서 담수어류 1종, 동굴성 거미류 2종, 동굴

성 갑충류 1종이 발견된 것이다(영월댐 공동조사단, 2000; 오은정, 2003: 

78에서 재인용). 결국 종합적으로 영월댐 공동조사단은 영월댐 백지화 결

론을 내렸고,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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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영월댐 건설을 백지화한다고 선언하였다. 

영월댐 건설 백지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연구가 수행되

었는데, 일반적으로 환경가치가 시민사회에 널리 보급된 결과이며 지역 

및 서울에 근거를 둔 환경운동단체의 운동 역량이 성숙한 결과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이시재, 2001; 정진주, 2001; 박순영, 2001). 그러나 영월댐 

백지화 이후의 상황을 살펴보면 환경운동단체의 역량은 아직 충분히 성

숙했다고 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릴 수 밖에 없다. 즉, 백지화 이전까지

는 동강이 가지는 생태적 상징성을 앞세워서 여론을 형성하는데 성공하

였지만, 그 방식이 지역에 기반하지 않고, 주민들과 연계되지 않았기 때

문에 백지화 이후에 동강 보존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게 모두 떠넘겨졌고, 

동강 보존 대책과 주민들의 생계 대책 문제를 놓고 주민들 사이에 갈등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 

영월댐에서 나타난 물 운동은 이전의 물 운동에 비해서 훨씬 더 발전

한 운동이다. 일단 과학적인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 여론을 형성하였고, 

결국 댐 건설을 저지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

나 두 가지 점에서 한계가 있다. 우선 동강의 생태적 가치를 전면에 내세

우면서 이슈 파이팅에 치중하다보니 영월댐 건설이 가진 문제를 체계적

으로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소홀했다고 볼 수 있다. 그 예가 

동강의 수질에 대한 오해이다. 사실 동강은 언론에서 선전하듯이 그렇게 

깨끗한 강이라고 할 수 없다. 도암댐 방류수, 폐광산에서 흘러나오는 폐

수, 고랭지 채소밭에서 흘러나오는 농약, 축산 폐수, 가뭄으로 인한 자정

작용의 악화 등으로 인해 이미 80년대부터 수질오염이 시작되었다. 그렇

기 때문에 수질이 좋다가 백지화가 선언된 이후에 갑자기 수질이 나빠진 

것은 아니다.38) 그런데도 마치 백지화가 된 이후에 무분별한 지역 개발로 

38) 원주환경청의 조사에 의하면 1992년부터 2001년 사이의 수질조사 결과, 1996

년경에 급격히 수질이 나쁘게 나온 적이 있다. 이것은 특별한 수질 오염 사고

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자원공사의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위해 철저하게 

조사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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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수질이 오염되었다는 논조로 언론이 여론을 몰아가는 것은 주민들

을 다시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고, 주민들의 환경단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

하게 되는 것이다(오은정, 2003: 98-103). 

두 번째 문제는 환경 단체가 지역의 상황을 감안하지 못한 전략과 전

술을 전개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음으로써 결국 지역의 역량

을 키우는 운동이 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사실 댐 건설 반대 운동은 백지

화 못지 않게 그 이후의 과정도 중요하다. 동강의 경우 백지화 이후 여러 

가지 갈등이 계속하여 발생하였다. 수몰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을 둘러싸

고 일반 주민과 수몰대책위원회 집행부간의 갈등, 자연휴식지 지정과 생

태계 보전 지역 지정을 둘러싼 지역 주민들간 대립과 강원도와 환경부, 

환경단체 들 사이의 갈등이 계속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

면 환경단체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감사청구권을 감사원에 청구하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당했다. 예를 들어 2001년 5월 귤

암리에서 신동읍까지 26㎞에 이르는 도로 확포장 공사를 포함한 난개발 

실태를 조사하러 온 환경단체 활동가 2명이 수몰지역 주민들에 의해 7시

간 동안 감금당한 적이 있다. 그리고 2001년 10월 22일 한 환경단체가 

영월에서 환경부, 강원도, 동강보존본부, 3개 군 동강주민협의회 대표를 

초청하여 자연휴식지 지정을 포함한 동강보전방안을 논의하려 하였들 때, 

동강문제는 동강주민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외부단체가 개입할 상황

이 아니라고 하면서 회의가 무산된 경우이다(박재묵, 2002: 193, 203). 결

국 환경운동단체들은 동강의 생태적 가치에 지나치게 집중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결국 영월댐을 동강댐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어 백지화에 성공하

였지만, 궁극적으로는 환경운동 담론이 정부정책에 수용되도록 하여 오히

려 더 강력한 중앙정부의 개입을 요청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주민들의 실

상과 동떨어진 제안을 함으로써 지역주민들로부터는 불신을 당하게 되었

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한탄강댐 반대운동은 비록 외부

의 지원이 있었지만 지역 주민들이 주도권을 잡고 자발적으로 나서서 문

제점을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더 진일보된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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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탄강댐 반대운동

한탄강의 유로연장은 130㎞이며, 유역면적은 251.74㎢이다. 북한의 강

원도 평강군에서 발원하여 회양군을 거쳐 남한의 김화, 철원, 포천 일부, 

연천(漣川)을 지나 연천군 미산면(嵋山面) ․전곡면(全谷面)의 경계에서 임

진강(臨津江)으로 흘러든다. 남한지역의 2개도, 7개 시․군을 포괄한다. 

산악지대를 관류하므로 유역은 대체로 절벽 ․협곡이며, 남대천(南大川) ․

영평천(永平川) ․차탄천(車灘川) 등의 지류가 있다. 하류의 전곡 부분은 

한국전쟁때 격전지이기도 하지만 경치가 아름다워 유원지가 조성되어 있

다. 한탄강 영평천댐(이하 한탄강댐) 건설계획은 1996, 1998, 1999년의 

전례없는 홍수로 인해 파주, 문산, 연천 지역이 심각한 홍수피해를 입자 

이를 위한 대책, 즉 홍수조절용 댐으로 1999년에 제시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계획에 대해 한탄강 유역의 주민들과 각 군 의회(포천, 연

천, 철원군)은 한탄강 댐이 과연 적절한 수해대책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한탄강의 가장 상류인 철원의 정연리, 이길리는 한국전

쟁 이후 상습침수 지역인 민통선 내의 강변에 대북 선전용 마을을 대규모

로 만들었으니 수해를 당연히 입을 수밖에 없는 입지 조건이고, 연천의 

한탄강 유원지 역시 한국전쟁 이전에는 피만 무성히 자라던 대표적인 한

탄강의 상습 침수지역이었으니, 이곳이 해마다 한탄강 물이 조금만 불어

도 상가들이 물에 잠기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였던 것이다. 즉, 애

초부터 자연을 거스른 것이 홍수의 원인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댐건설을 위해 필요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문제가 많

이 발견되었다. 지역 시민단체들과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를 추려보면 크

게 네 가지이다. 우선 추진과정에서｢임진강 수해원인 및 대책수립｣ 용역

과 ｢한탄강댐 기본설계 용역｣이 동시에 착수되어, 후자가 전자보다 6개월 

먼저 준공되었다.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서 전자가 수행된 이후 대

책으로서 한탄강댐 건설이 고려되었어야 하는 것이었다. 둘째, 2000년 12

월에 나온 한탄강 댐 기본설계 보고서에 의하면 한탄강 댐이 건설되면 댐



126   공간과사회 2003년 통권 제19호

에서의 홍수조절량이 초당 2,560억톤이며, 유역면적이 6배나 되는 하류의 

문산지역에서 초당 2,700톤으로 오히려 더 많이 조절된다는 상식 밖의 내

용이 나왔다. 즉, 투입보다 산출이 더 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용역 준공 후 1년 2개월 후에 시민단체가 이를 지적하자, 한탄강댐의 홍

수조절량을 키우거나 문산지역의 홍수조절효과를 줄이거나 하는 두 가지 

방법 밖에는 남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문산지역의 홍수조절효과를 줄어

게 되면 댐 건설 효과가 줄어드니까 댐에 대한 당위성이 없어지므로 결국 

댐 상류의 확률강우량을 늘려 잡게 되었다.39) 셋째, 댐의 경제성 평가에 

있어서, 다른 대안들의 비용이 비합리적으로 과다하게 계상하여 댐이 경

제성이 있다는 결론을 무리하게 도출시켰다. 즉, 총 5개의 검토 대안 중

에서 제방을 높이는 방안을 보면, 처음에는 제방 연장이 536Km였는데,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10개월 동안 재검토해서 제방 연장이 473km

로 수정하였다. 게다가 임진강 본류(30km), 지방2급 하천(315Km)은 물론 

최상류 소하천(128Km)까지 제방을 증고하는 것으로 포함시켰고, 여기에 

이를 횡단하는 교량사업비를 포함시켜 1조 8천억원의 사업비를 제시하여 

가장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물론 임진강 본류는 100% 

증고해야하고, 제1지류인 오금천과 만우천의 경우도 영향이 크므로 80% 

정도는 고려해야 하지만 제1지류 중의 나머지 하천은 40% 정도 증고하

고 제2지류 등은 증고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한탄강댐의 기본적인 목

적은 홍수조절용이며, 타당성 검토도 이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 홍수조절 

전용댐으로서의 타당성 검토를 할 때는 하천유지용수는 검토에서 제외해

39) 최초 용역 보고서(2000.12)에 댐 상류부인 철원지역의 100년 빈도 2일 실제 사

용 강우량을 471mm로 잡았다가 2002년 3월에서 520mm로 증가시켰고, 실제

홍수량 산정시에는 568mm로 증가시켜, 한탄강댐에서의 조절효과를 초당 

2,560톤에서 초당 2,880톤으로 증가시켰다. 그래도 여전히 문산 부근 본류 하

천의 홍수조절 효과가 2,700cms라는 것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은 논리상 문

제가 있다. 이것은 상류의 홍수조절 효과의 94%정도가 하류에도 그대로 유지

된다는 것인데, 만일 이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한강수계의 그 많은 댐들이나 

농업용저수지의 홍수조절효과가 하류에도 94% 정도 그대로 유지되어서 한강 

인도교에는 물이 하나도 흐르지 않아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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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왜냐하면 홍수조절 전용댐은 평시에 유입되는 양 전부를 방류하

기 때문에 건설 전과 다를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데 2020년에 필요하다

고 예상되는 공업용수량 20,000톤/일을 한탄강댐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계

획함으로서 하천 유지 용수까지 부담해야 하는 전혀 다른 개념의 댐이 되

었다. 이렇게 될 때 한탄강 댐은 다목적댐이 되는데, 용수공급에서 오는 

편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기 위해 대체 댐으로서 영평천댐을 용수공급

용 댐으로 계산하여 5,200억이라는 편익을 주장하여 댐비용을 4,500억원

으로 계산하여 비용편익분석값이 1.14로 계산하였다. 그러나 나중에는 용

수공급 편익을 2,500억원으로 낮추었다. 그러나 홍수전용댐은 하천유지용

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용수공급에서 오는 편익을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넷째, 한탄강댐 주변은 현무암 지질이며, 단층과 절

리, 다양한 공극 등이 존재한다. 따라서 영월 동강댐과 같이 댐 안전성에 

대해서 더 긴 시간에 걸친 조사가 필요한 것이다. 

지역의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탄강이 북한에서 발원하여 남한으로 내려오는 강이라는 점에서도 중요

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즉, 댐건설로 인해 북한지역도 수몰될 경우 아직 

국제공유하천의 이용에 대한 협약이 없는 상태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낳

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등이 발견되어 주민들과 환경단체들

은 한탄강댐 건설계획 백지화하고 남북한간의 평화적 물이용을 위한 노

력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의사당 앞 릴레이 1인 시위, 5천명이 참가한 집

단 농성 등을 전개하고,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자 대통령직 인수위를 직접 

방문하여 전문위원들에게 한탄강댐의 부당성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현재 

댐건설을 추진하는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11차례의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고, 2003년 6월 현재 아직도 댐

건설 예정지에 대한 고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탄강댐 반대운동의 의의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남북한 국제하천

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점이다. 한국에는 3개의 국

제하천이 있다. 임진강, 한탄강, 북한강이 바로 그것이다. 다른 국제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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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마찬가지지만 남북한 간에도 아직 국제하천의 이용에 대한 협약이 없

다. 현재 한탄강댐 반대운동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기왕에 건설된 임진강 

상류 북한지역 댐을 남북협상을 통해 공동이용할 수 있다면 북한지역에 

이미 건설된 임진강 상류 댐에서 북한은 전력을 얻고 남한은 안정적인 물 

공급과 홍수 저감의 효과를 얻는, 수자원의 남북한 공동 이용방안이 도출

될 수 있으며, 한반도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한탄강댐의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주도권을 쥐고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주민들은 한탄강 네트웍크를 결성

하여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기는 하지만 직접 시위를 조직하고, 관계 

요로에 진정을 하고, 예산 통과를 저지하는 등 운동의 주도권을 잡고 있

는 것이다. 물론 전국 조직과 연대하여 정보도 교환하면서 운동을 전개하

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2001년에 발표한 12개 지역의 댐건설 예정지 주

민들과 몇몇 환경단체들(환경운동연합, YMCA, 녹색연합, 녹색미래 등)은 

‘댐반대 국민행동’이라는 연합체를 결성하여 지금까지 댐건설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탄강댐 반대운동도 ‘댐반대 국민행동’에 소속하여 운동

을 전개함으로써 현재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댐반대 국

민행동’은 한탄강댐이 가장 타당성이 낮은 댐이라고 판단하여 역량을 결

집시켜 운동을 전개해왔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이다. 한탄강댐 반

대운동이 아직 완전히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초기

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4대 환경현안으로 새만금간척사업, 경인운하건설, 

북한산관통도로, 한탄강댐 문제를 거론하였다. 새만금 사업은 이제 행정

의 영역에서 사법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한탄강댐 건설은 과학적, 경제적, 

생태적 타당성의 결여로 제2의 영월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무엇

보다도 한탄강댐 반대운동은 주민들이 홍수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고 

댐이 홍수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지적했다는 것이 중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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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민 주도의 강살리기 운동

지금까지의 물 운동의 역사적 변천을 살펴보면 안보국가에 의한 물관

리방식에 대해 시민사회 혹은 환경운동단체가 계속 문제제기를 해오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물 운동이 물관리 제도를 포함한 

기존 사회제도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물 운동은 일정하게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에서 형성된 국가주

의를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물 운동의 앞으로

의 발전방향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강 살리기, 하천 살리기 

운동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런 면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

한 강살리기 운동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그 두 가지가 경

남 김해의 대포천과 부산의 학장천 사례이다.

대포천은 낙동강 최하류에 위치한 지천이며 92년에 청정지역으로 고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7년 이전까지는 공장폐수와 생활하수, 그리고 농약

의 남용으로 인해 4-5급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97년 정부에서 낙동

강수질개선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대포천 주변 지역을 상수원보

호구역으로 지정하려 하였다. 처음에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될 경우 예상되는 지역의 경제적 침체와 손해 때문에 반대 투쟁에 나섰

다. 그러나 반대투쟁이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자, 지역주민들은 「상수

원반대투쟁위원회」를 「수질개선대책위원회」로 바꾸고 대포천의 수질

을 개선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을 피하고자 하였다. 대포천 살리기 

운동은 매우 다각적으로 진행되었다. 주1회 대포천 바닥을 긁어내는 대청

소를 하고, 세제사용을 줄이도록 홍보하였으며, 주민들과 기업이 수질대

책기금을 마련하여 유급감시원을 선정하여 환경감시도 벌였다. 약 500여

개의 기업(1만여명의 종업원과 4천여대의 자동차)에게 하천책임관리구역

을 지정하여 책임과 관심을 유도하기도 하였다. 특히 가장 큰 오염원인 

축산농가는 농민후계자들이 중심이 되어 무배출시설로 전환하는 운동을 

벌였으며, 98년도에는 농림부와 협의하여 국고보조 8억원, 자부담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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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친환경농업단지 건설을 시작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저농약사용지

역으로 인정을 받았다. 물론 이 운동에 회의적인 사람들은 보상을 더 받

기 위해서 공장을 더 지어서 팔든가, 공장용지로 팔아야 한다고 했으며, 

젊은 세대들은 세탁기 사용을 줄이라든가, 세제 사용을 줄이는 것에 따르

는 불편함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질개선을 통해 당국

의 이해를 구하겠다는 운동의 취지에 대해 지자체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

이게 되면서 주민들 사이에 운동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2년 현재 대포천은 1급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2년 4

월 3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주민대표가 「김해 대포천 수질

개선․유지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맺어서 계속 1급수를 유지할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하였다.40) 즉, 대포천의 사례는 시

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어떻게 수질을 개선하면서도 지역이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부산의 학장천 사례는 하천 살리기를 통해 지역 공동체성이 다시 

살리려고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사례라고 생각한다. 부산의 학장천은 

사상구 주례동에서 엄궁동까지 약 5.4km길이를 흐르는 낙동강 지류로서 

평균 폭 30m, 면적 19.4㎢를 차지하며 그 주변은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공장폐수가 유입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생활오수가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2001년 사상구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장천의 

BOD(ppm)는 43.1ppm으로서 기준인 10ppm에 비해 상당히 오염된 편이

었다. 생활하수로 오염이 많이 된 학장천을 살리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은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자는 맥락 속에서 태동하였다.41) 

1999년 당시 학장사회복지관에는 지역사회 조직활동인 정겨운 동네 만

들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시골과 같은 정이 담겨있

는 마을을 만들어 보려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으로서 지역주민이주축이 

40) 김해시 수질개선대책협의회․상동면 수질개선대책위원회, 2002, 「죽은 물을 

1급수로 살려낸 대포천 사람들」참조함.

41) 학장천살리기 주민모임 홈페이지(www.guhak.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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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서 활동하고 있었다. 학장사회복지관에서 99년도에 두 번의 지역조사

를 통해 지역의 가장 큰 문제와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아보

았더니, 환경오염문제, 교통문제, 문화의 부재라는 3가지로 압축이 되었

다. 그래서 이 세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3개의 분과를 두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던 환경분과를 모태로 하여 형성된 것이 ‘학장천 살리기 

주민 모임’이다. 

학장천 살리기 주민 모임은 2000년 10월 12일에 정식으로 결성되었으

며, 2001년 4월 학장천살리기추진사업이 녹색도시부산의제21 추진협의회

로부터 의제21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이 모임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 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해결을 위

한 자조집단 형성을 도와줌으로써 주민들 스스로가 하천을 관리하고 하

천을 자신들의 소중한 공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며, 이를 통해서 

지역 공동체 문화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들이 전개한 사업을 살

펴보면 생활오수 줄이기 지혜와 관련한 수기 공모, 학장천 정화활동과 관

련한 사진전, 환경과학 체험전, 학장천, 수 차례에 걸친 구덕천 수질 실태

조사, 학장천을 구심으로 하는 지역 축제 열기 등이 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온천천 살리기 운동과도 교류하면서 서로의 운동에서 배울점을 찾

는 등 다른 운동과의 네트웤도 시도하고 있다.42) 

대포천과 학장천의 사례는 그동안 안보국가의 국가주의에 의해 주도되

었던 물관리 제도나 방식에 대한 성찰적 운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물 관

리에 있어서 시민의 자발성과 참여를 최대한 독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

갈 때 환경에 부담이 많은 물공급 위주의 관리 방식을 변화시켜 지속가능

한 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프로그램이 아직 

크게 다양하지는 않고, 내용의 심화가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있기는 하다

(최은정, 2003: 58). 그리고 제도적으로 유역 상하류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42) 참고로, 현재 환경정의시민연대에서는 작년부터 강 살리기 운동의 모범사례를 

선발하는 ‘강의 날’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2002년도 최우수 사례가 대포천 

사례렸고 2003년의 최우수 사례가 학장천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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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주체 운동의 목표 운동전략

낙동강 하구언 건설 
반대 운동

소수 전문가 대중적 계몽 전시회, 캠페인

페놀사건 시민운동단체 정책의 수립 규탄대회, 불매운동

동강 영월댐 반대운동 환경운동단체 정책의 철회 시위/정책토론회

한탄강댐 반대운동
지역주민/환경운동단
체

정책의 전환 시위/정책 로비

주민주도의 강 살리기

운동
지역주민 지역공동체건설

축제/모니터링/ 네트워
크 구축

<표 3> 우리나라 물 운동의 평가 

규정할 원칙의 정립과 비용부담에 대한 원칙, 의사결정에 대한 원칙, 효

과적이고 민주적인 수단의 도입, 객관적이고 공정한 과학기술의 적용과 

통합적인 시민교육, 국내외 강살리기 운동과의 정보교류와 네트웍크 형성 

등 구조적인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

원하는 것도 앞으로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 우리나라 물 운동의 평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전개된 물 운동을 성찰성의 증가 여부를 기준

으로 하여 평가해보면 다음의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표 3>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물 운동이 전반적으로 성찰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운동주체의 측면에서도 소

수 전문가에 의해 선도적으로 전개되었던 물 운동이 사회운동의 연장에

서 출범하였던 시민운동단체에 의해 주도되었다가 환경운동단체에 의해 

크게 양적으로 성장하였다가 그 과정에서 그동안 비교적 소외되었던 지

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물 운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운동의 목표도 대

중적 인식 확산이나 계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가 정책의 수립과 철회

라는 좀 더 구체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으며, 구체적인 정책 하나의 철회 

보다는 물 관련 정책 자체의 전환이라고 하는 패러다임 전환까지 발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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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이제는 지역공동체의 건설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대안 모색으로 발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운동전략의 측면에서도 인식증진 차원에서 캠

페인이나 전투적인 시위에서 출발하였지만 점차 정책과 관련하여 정책 

결정자들에게 직접 설득을 하는 로비 전략 등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지금

은 축제와 모니터링,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즐거운 운동 방식을 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각 범주는 중복될 수 있다. 즉, 사안

에 따라 여전히 소수의 전문가가 먼저 문제를 발견하고 운동을 발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동시에 주민들이 먼저 문제를 인식하여 이를 환경단체나 

전문가가 정리하고 운동을 출발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운동의 목표

나 운동의 전략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물 운동이 점차 발전하면서 성찰성

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경향이라고 판단된다. 

 

5. 민주적인 물운동을 위하여

한국의 근대적 물관리정책은 일제 시대 수리조합의 도입으로 시작되었

다. 수리조합은 형식적 근대성과 농민층에 대한 수탈, 그리고 물의 개발

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공간적 분리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그 이후에도 지속되어서 권위주의적인 물공급 위주의 정

책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게 되었다. 권위주의적인 물공급위주의 물관리정

책은 댐건설을 통한 물공급과 수질보전을 위한 상수원지역 토지이용규제

로 특징 지울 수 있다. 즉, 산업화와 대도시화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대규모 다목적 댐을 건설하고, 댐호(湖)를 상수원으로 지정한 후 수

질보전을 위해 상수원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을 규제해온 것이다. 그러나 

대규모 다목적댐의 건설과 상수원지역 토지이용규제는 깨끗한 물의 공급, 

전력생산, 홍수조절 등 단기간의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생태적, 사

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불가피하게 정든 보금자리를 떠나서 딴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빈민으로 전락한 수몰지역 주민들, 인공호수로 인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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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기후의 교란(안개일수의 증가)과 건강상의 위해,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

와 댐호의 부영양화,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이로 인

한 상대적 박탈감 등의 피해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댐건설로 인한 사회적 편익은 하류지역 주민들이 갖게 되고, 이로 인한 

비용은 고스란히 상류지역 주민들이 떠안는, 편익과 비용의 공간적 불평

등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권위주의적인 물공급 위주의 수자원 정책은 가까이에 있는 수자원을 

포기하게 만들고, 멀리 있는 물에 의존하도록 하였다. 사실 한국은 어디

서나 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주

변의 하천 물을 이용하든지, 빗물을 이용하든지, (공동)우물을 이용하든지, 

저수지나 보의 물을 이용할 수 있었다. 즉, 가까이에 있는 수자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근대적 물관리 정책, 즉, 댐을 중심으로 하는 

물공급 위주의 물관리 정책은 가까이에 있는 물보다는 멀리 있는 물에 의

존하도록 만들었다. 이 과정은 생태계도 훨씬 더 많이 파괴하고, 에너지

도 많이 사용하며, 수몰민의 이주와 반대운동과 같은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든다. 이것을 앤터니 기든스(Anthony Giddens)의 용어를 빌어 물의 원거

리화(remote distanciation)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물이 지리적

으로 더 멀리 이동하여공급되고 소비되며 이 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대규

모의 관료 조직이 필요하게 되며, 대규모의 자금이 운영에 소비되는 것이

다. 이러한 수자원관리 체계는 지탱가능한 방식이라고 평가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국가였던 한국에서 지탱가능하지 않은 수자원관

리체계는 오래 지속되었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대규모의 물공급위주의 수

자원관리체제를 형성하는 과정이 안보국가의 권력을 강화하는 과정이었

으며, 다시 그러한 강압적인 권력의 행사를 통해 지속가능하지 않은 수자

원관리체계가 공고화되었기 때문이다. 공급중심의 수자원관리체계에 대한 

도전은 반국가적 행위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상수원지역 주민들과 댐건설 

주변지역 주민들은 오랫동안 비용만 떠안고 살아왔다. 

하지만 80년대 중반부터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하구언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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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동과 페놀사태를 계기로 한 수질보전 운동 등이 나타나면서 기존의 

수자원관리체계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또한 영월댐 건

설이 백지화되고, 한탄강댐 건설 계획도 거의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이것

은 ‘87년 노동자 대투쟁이후 가속화된 시민사회의 성장, 그리고 제도적으

로 ’95년 지방자치제도의 시작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 과정에서 개인들의 

성찰성이 늘어난 것도 관련이 있다. 또한 지구화현상에 따른 민족국가의 

통치력 약화라는 거시적 맥락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사회의 점

진적인 민주화 과정과 민족국가의 통치력 약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안보

국가적 통치방식에 대한 비판과 지속가능하지 않은 수자원관리체계에 대

한 성찰과 비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물 운동에서도 이러한 

성찰과 비판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이미 살펴보았다. 

안보국가적 통치방식에 의해 강화된 물공급중심의 수자원관리 체계가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는 판단을 가지게 되었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전

개될 물 운동은 좀 더 민주주의적 통치방식과 탈중심적인 물관리방안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탈중심적인 물관리방안이란, 물을 이용하는 

지역에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소규모의 다양한 물공급원을 찾아서 지

역의 책임하에 물을 관리하는 방안을 말한다. 즉, 지역 자체의 상수원을 

찾되 다양한 수자원들 -예컨대 빗물, 지하수, 하수재처리수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의 물수급을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방식인 것이다. 즉, 

대규모 예산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면서 급격한 생태적 변화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물관리방식 대신에 지역의 물문제를 일차적으로 지역별

로 해결하고,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협상을 통해 행정적 범위를 넘어서 흐

르는 수자원의 적절한 이용에 대한 지역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더 지탱

가능한 물관리 방식이 될 것이고, 이 과정 속에서 사회의 민주화는 더 공

고히 형성될 것이다. 이제 우리의 물 운동은 민주주의의 정착이라는 목표

를 향해 성찰성을 더 키워야 할 때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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